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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의  동시  진행으로  국가  인구구조와  교
육·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4)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에 해당하는 18세 

인구는 2025년 약 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2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2025년 대비 약 49.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1)

 합계출산율은 0.7대까지 떨어지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2),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 축소로 직접 연결되어 향후 수십 년간 교육·노동·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함

 대학 입학 가능 연령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국 대학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부족한 상황이 고착, 이는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유

지·운영 안정성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인구·교육 기반 약화는 단순한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 생산성, 산업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 변화로 인식

되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

❚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  기반을  빠르게  감축하며  고등교육  체계와  지
역사회  기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대학 입학정원은 2010~2025년 12만 2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80% 

이상이 지방대에서 감소, 같은 기간 지방대 정원 감소율은 32.7%로 수

도권(11.8%)의 3배 수준에 달하며 지방 고등교육 기반이 급격히 약화3)

1)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2) OECD(2024). Korea’s unborn future: Lessons from OECD experience.
3) 대학교육연구소(202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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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는 신입생 부족으로 전공 축소·교원 감축·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

정을 반복하며 교육 여건이 악화, 이는 지역 거점 기능 약화로 이어져 

지역 인재양성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대학 기반이 약해질수록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역기업의 기

술·전공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며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가 가속되는 악순

환 구조가 형성

 결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넘어 지역

산업·노동시장·지역사회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구조 문제

로 확대

❚ 수도권  집중  심화는  인구·교육·산업의  편중을  확대하며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구  감
소를  동시적으로  가속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

 수도권의 교육·문화·일자리 인프라 우위는 청년층 이동을 집중, 이는 지

방의 청년인구 기반을 약화시키며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동시

에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조차 졸업 후 수도권 취업을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

되면서 지방에는 중·고급 인력이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사회가 장기적 인

력 공백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이러한 편중 구조는 지방대–지역산업–지역인구 간 선순환 체계를 약화시

키며 결국 지방 인재정책과 유학생 전략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

❚ 산업구조  변화  또한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외국인력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국가적  변화로  연결

 AI·바이오 등 신산업은 기술·언어·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 수요가 급증

하는 반면, 국내 인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

 중소·중견기업은 구인난이 심화되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증가, 이는 외

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국가정책 차

원에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될수록 고급·중간 수준 인력 수요는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잠재 인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국가적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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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가적  배경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한  국제  교류나  대학  국제화  사업
이  아니라  인구·교육·산업·지역전략이  결합된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재정립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학사 운영 안정화, 지역 산업의 인력 공급 보완, 

지역사회의 생활인구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효과를 제

공하여 국가적 위기 대응의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춰야 인재 

확보, 정주 촉진, 지역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봉착

 이러한 국가적 흐름은 지방대·지방산업의 취약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외

국인 유학생을 전략적 정책 대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

❚ 강원도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외부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인구·산업·교육  기반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

 강원도 인구는 2016년 155만 명에서 2024년 기준 151만 명으로 감소하

며 150만 명 유지선 붕괴가 임박4)

  - 2011~2023년 동안 전국 인구는 0.095% 증가한 반면, 강원도 인구는 

0.0654% 감소5)

[표 1] 2014~2024년 전국 및 강원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만 명,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CAGR

전국 5,133 5,170 5,183 5,183 5,144 5,122 -0.025

강원 154 155 154 154 154 152 -0.174

전국 대비 비중 3.01 3.00 2.98 2.98 2.99 2.98 -

자료 : KOSIS, 강원연구원(2025)에서 재인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4)에 따르면 강원권의 대학 진학 대상에 해당

하는 18세 인구는 2025년 약 12,700명에서 2045년에는 5,900명 수준으

로 감소하여 2025년 대비 약 46.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6)

4) 행정안전부(2025).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
5) 김석중 외(2025).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강원연구원.
6)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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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권역별 만 18세 인구추계(명)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2025)

 강원도는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7) 인구 감소 속도

가 빠르고, 자연 감소와 사회적 이동 감소가 중첩되면서 장기적 지역 성

장 기반이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산업과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성을 저해, 이는 

산업 전반의 성장 여력과 지역경제 회복력 저하로 이어져 지역 전반의 

활력을 약화

  - 2024년 강원지역의 시도 간 전출자는 71,344명인 데 반해, 시도 간 전

입자는 68,817명, 특히 시도 간 전출자 중 20대(33%)와 30대(1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8)

[표 2] 2023년 전국 및 강원도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만 명, %

구분
1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중위연령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566.4 11.0 3,593.1 70.0 973 19.0 46.9

강원 15.4 10.1 100.7 65.9 36.7 24.0 51.4

자료 : KOSIS, 강원연구원(2025)에서 재인용

 이러한 인구·산업 기반 약화는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청년층 교육·취업 기회의 축소로 연결되며 지역사회·지역경

제·지역산업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짐

7) 하혜영, 김예성(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 관련된 내용은 KOSIS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각세별 이동자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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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  기반  약화,  재정  불안정  등  문제를  겪으며 
지역  거점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인재양성  구조도  침식되는  현실에  직면

 강원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10~2025년 약 33% 

감소해9) 고등교육 기반 약화가 가장 뚜렷

 도내 주요 대학들은 최근 신입생 충원률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공 

운영 축소·학사 구조 재편 등으로 교육·연구 역량 저하가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 산업계의 인력수급 기반에 불안정성이 확대

 신입생 미충원은 재정 악화, 학과 통폐합, 교직원 감축 등 연쇄작용을 일

으키며 지역 고등교육 축소를 가속화

 고등교육 기반 축소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기능을 약화시키며 산업현장

에서 필요한 기술·전공 인력 확보를 어렵게할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경

쟁력을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연결

❚ 지역대학의  붕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교육·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유출  구조를  고착시키며  인구  구조  악화를  가속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분석 및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에 따르

면, 대학 1곳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000

억~1조 원 규모로 추정10)

 대학이 폐교하면 교직원·학생 유출과 자영업 기반 붕괴, 지역 소득·소비 

동반 위축이 발생

 단일 대학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학 폐쇄 후 청년 이탈·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 강원도  산업은  관광·서비스  중심  구조에서  첨단기술·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
장,  그러나  인력  기반  취약성이  지역  성장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수록 기술·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 

그러나 지역 내 공급 기반이 부족해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확장 속도가 제약

9) 강원권 대학의 입학정원은 2010년 대비 2025년 32.7% 감소하여 전국 평균(약 21.4%) 및 비수도권 평균(약 
30%)보다 높은 감소율이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연구소(202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을 참조.

10) 대학병원을 보유한 전북대와 단국대(천안)의 경제효과는 각각 1조 3천억 원과 9,860억 원으로 추산되고, 대학병원
이 없는 동아대와 UNIST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3,470억 원과 2,600억 원으로 추산, 관련된 자료는 허승욱(2023). 
충남 소재 대학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단국대학교(천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8
호; 오지영(2023).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 동아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23권 제5호; 
전북타임스, “전북대학교, 총 경제적 가치 연 6조 3,300억 원”(2024-07-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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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발전을 모색 중, 9대 추진 전략 중 

5+1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경제 선도 지역연고 미래산업 육

성,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5+1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국내외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 미래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추진

전략에는 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11)

[그림 2]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 강원연구원(2025)

 그러나 강원도의 중소·중견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

아 지역 취업 매력도가 낮아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어려워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장기화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 확충 필요성이 커짐에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는 외부 인재 유입 전략의 시급성

을 강화

❚ 이러한  지역  여건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강원도의  교육·산업·인구  기반을  동시에  보완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되나,  현재  유학생  인재화로  이어지는  체계적  경로

가  부족한  한계가  존재

11) 김석중 외(2025).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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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권 주요 대학은 전체 대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7~10%에 

달하며, 일부 학과는 절반 이상이 유학생으로 구성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대학의 교육 규모 유지와 전공 운영 지속성 확보에 

기여, 이는 대학의 지역 거점 기능 회복과 지역 인재양성 기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유학생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기여, 다문화 환경 조성 등 지역사

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를 장기적 지역인재로 연

계할 수 있는 정책 체계는 여전히 미흡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종합 경로가 구축되지 않아 지역 정착률이 

낮고, 산업·정주 환경의 제약이 결합되어 유학생의 장기 체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

❚ 외국인  유학생을  강원도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치–학업–취업–정주로  이
어지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증대

 유학생을 단순 체류 인구가 아니라 지역경제·지역산업·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

제로 부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 특례와 조례 정비 여건이 확대되면서 외

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기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공

간이 마련된 점은 중요한 정책적 기회

 이러한 배경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강원도의 인구·산업·교육 기반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증대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존립  위기  및  지역소멸  위
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갖는  전략적‧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

 단순 충원 대안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고등교육과 지역 정주전

략의 통합 매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

 지방대 미충원 문제와 고등교육 축소, 지역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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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의 전주기 정책 구조(유치–지원–졸업 후 경력 설계–지역사

회 정착)를 분석하여 지역 인재화 모델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인구·산업·교육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국
인  유학생을  지역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

 강원도는 인구감소·산업 인력난·지역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구조에 직면,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닌 지역 경제·산업·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 및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취업 

기회를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종합 경로를 설계

하는 데 중점

 유학생 정책을 단순 국제화 사업의 범주를 넘어 인구·산업·교육 전략을 

통합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강원도의 고유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체계를 마련

❚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  체류  인구가  아니라  장기적  인구전환과  경제기여  주체로  기능
할  수  있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진단

 졸업 후 취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설계의 핵심조건(비자, 행정, 정

착 인프라 등)을 점검

 인구 감소를 겪는 지방정부와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간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산업–고등교육–이민정책의 교차점에서 정책통합 대

상, ‘지역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취업–정주  전  주기를  분석하여  강원도에  적합한  지원전
략과  제도적  연계모델을  제시

 유치 단계에서는 강원도의 대학·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유학생 대상 홍

보·장학·협정 전략을 개선하여 강원도 유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을 도출

 학업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교육지원 체계를 제안하고, 

취업·정주 단계에서는 산업구조, 비자제도, 정주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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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취업 경로 설계와 안정적 

정주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요소를 도출

❚ 중앙정부–지자체–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기능  분리,  책임  분산,  연결  제약이
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

 법무부·교육부의 비자·체류 제도와 교육지원 제도, 지자체의 정주·생활 

지원제도 간 정책적 단절을 분석

 각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조례, 대학의 국제화 전략 간 정책 

연계성 취약 문제를 점검

 이를 통해 향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통합적 설계 원칙과 거버넌스 구

성 방향을 정립

❚ 강원도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산업  전략과  결합된 
인재정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설정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가 갖는 특례 제안,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하여 외

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후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

화하는 방향을 제시

 강원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학생 지원 조례 개정 방향과 

산업 연계형 취업·정주 지원제도 등 실행 가능한 입법·제도 대안을 제시

하여 정책 수단을 확보

 강원도청·대학·산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기반의 정책 

설계를 검토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국가·지방·대학의  다층적  정책  체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분석하고,  강원도의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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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유학생 

관리지침, 사증·체류 제도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포괄

하며, 이를 통해 강원도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파악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타 광역지자체의 유학생 지원조례, 지역산업 연

계형 지원사업, 정주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지역별 정책 차이와 실

행 구조를 분석하여 강원도 정책모델 개발에 활용할 비교기준을 설정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 전체를 조사·분석 대상으로 포함하

여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5년) 중 유학생 관련 과제 포함 여부 및 사

업구조, 실제 추진 사업 및 조례 내용을 검토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별 RISE 사업 계획 중 유학생 관련 과제 포함 여

부 및 산업 연계 구조 검토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  정책  추세와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설정,  특히 
2020년  이후  개편된  외국인  유학생  제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설정

 2020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체류요건, 취업연계 기준 등이 다

수 개편, 이에 최신 제도환경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강원도 정책적용

의 적합성을 제고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가 확보한 규제 특례, 정책실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강원형 유학생 정책모델의 실천 가능성을 확장

❚ 문헌조사,  비교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및  유학생  대상  심층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유
학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강원도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분석

 국가·지자체·대학의 정책기능과 제도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유

학생의 유입·학업·취업·정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결손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할 강원도 정책요소를 도출

 문헌조사는 국내외 보고서·지표 자료 등을 활용해 유학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강원도 정책모델의 근거를 마련

 비교·사례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강원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

여 지역 특성 기반의 변형 가능한 정책 요소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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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체계는  ‘정책  계층별  구조화–정책  간  연계  분석–지역  적용  가능성  검토’의  3단
계로  구성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대학의 정책 흐름을 계층적으로 배

열하여 정책주체별 기능을 진단

 정책 간 연계성은 시행계획-조례-사업 간 정합성 유무, 제도 연계, 실행

체계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

 강원도 현황과 여건을 기준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 및 실행 실효성에 따

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2.2 연구 추진 경과

❚ 과업  기간  :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 주요  일정
 08월 05일 : 착수계 제출

 10월 21일 : 중간보고회 겸 이민정책세미나

 11월 25일 : 최종보고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총  10회  25명  시행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전문가 

 지역 이민정책 네트워크 전문가(광역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담당 연구자)

일시 참석자 소속 기관 주요 내용

1 08/18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교육부 등 정책 동향

2 09/05 한양대, 경희대 지역 산업 연계, 정주 인센티브 등

3 09/09 한양대, 부경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연계 방안

4 10/17 강원대, 충남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5 10/23 건국대, 한양여대 해외 유학생 유치 사례 

6 10/29 이민정책연구원, 순천향대 RISE 사업 연계 방안

7 11/04 군산대, 계명대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 방안

8 11/13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연구원 타 지역 사례 분석

9 11/17 숙명여대, 대진대 RISE 사업 연계 방안

10 11/19 강원대, 충북연구원 시‧군 사례 분석

❚ 유학생  대상  심층인터뷰  :  강원대,  순천향대,  한양대  등  3회  12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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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앙정부 및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제도·정책 분석

1. 중앙정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제도

1.1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도

❚ 우리나라의  유학생  제도는  법률–시행령–국가계획–시행계획이  단계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로  운영

 기본 법령이 비자와 체류 관리의 기초 틀을 형성하고, 상위정책이 교육·

경제·지역정책과 연계

❚ 「출입국관리법」은  유학(D-2)·연수(D-4)  체류자격의  설정과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최
상위  법적  기반

 시행령·시행규칙은 학위·연수 유형을 구분해 비자요건, 체류범위, 심사기

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체류자격 요건을 제출서류, 재정능력, 학업성실도 등 법정 항목으로 규정

해 제도 운영의 최소 기준을 정립

❚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설치  기준과  학위  체계를  규정하여  비자  적용  대상기
관과  과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

 「출입국관리법]」이 비자 기준을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이 그 기준이 적

용되는 기관·과정을 확정하는 구조를 형성

 유학생 체류자격의 대상 범위가 법률 간 상호 보완적 체계로 설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정부가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지역·인구정책과  연계하는  상위  정책  틀을  제공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2)은 유학생을 핵심 인력군으로 규정하고 부

처 간 체류–정착–취업 정책의 연동 방향을 제시

12) 법무부(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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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3~ 27)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 법무부(2024)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13)은 구직기간 확대·취업경로 다변화 등 유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강화하는 인재유치 중심의 개선안을 포함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14)은  상위  기본계획을  부처·지자체  단위의  과제·예산·일정으로 
전환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체계로  기능

 지역특화비자·광역형 비자 등 지역수요 기반 제도가 유학생 정책을 인구

감소 대응정책과 직접 연결

13) 법무부(2024).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14) 관계부처 합동(2025).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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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정책의 집행구조가 지역정책과 연동되는 절차적 기반을 확보

❚ 외국인유학생  사증·체류관리  지침15)은  비자  심사·체류연장·자격변경  운영기준을  규율
하며  제도  전반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운영규범으로  기능

 지침은 학위·연수·교환·단기유학 등 세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심사절

차, 허가기준 등을 세분하여 대학과 출입국기관의 판단 기준을 통일

 인증대학·하위대학 구분에 따라 서류면제, 심사강화 등 차등 운영을 적용

하며 관리역량, 불법체류율, 학사관리 성과 등을 반영해 심사 강도를 조

정하는 구조로 설계

 재정능력, 학업성실성, 출석률, 학적변동 신고의무 등 체류심사의 핵심 

요소가 규정되며 유학생 체류의 안정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

준으로 작동

❚ 유학생  사증제도는  학위·연수  유형에  따라  발급요건을  구분하며  입국·체류  심사를  차
등  적용

 D-2 사증은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및 교환·연구·단기유학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여부를 달리 적용

 중국 등 21개 고시국가 출신은 실질심사 강화 대상이며 인증대학 입학자

는 표준입학허가서 중심으로 심사가 간소화

 D-4 사증은 한국어 연수 300시간/학기 기준 충족 여부와 부설어학원 요

건을 검증해 발급하며 연간 600시간 교육체계를 심사근거로 활용

❚ 학력·재정능력  심사는  학위·연수  구분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  아포스티
유·영사확인·학위인증보고서가  검증수단으로  활용

 재정능력 기준은 개정 이후 학위과정 2천만 원, 어학연수 1천만 원, 지방

대학은 각각 1천6백만 원·8백만 원으로 완화

 지정계좌 유지 기준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잔고 및 매월 70만 원 수

준 체재비 입금 여부를 확인해 지속가능성을 판단

 학적변동 신고는 FIMS 15일 내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미신고 누적 시 

인증대학 우대 제외·정밀심사 적용 등 관리 수준을 차등

❚ 체류연장  제도는  학업성실성  지표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성적·출석률이  체류기간  산정
의  직접  기준으로  활용

15) 법무부(2018).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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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학점 이상·출석률 70% 이상인 인증대학 재학생은 재정서류 제출 없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대학의 관리역량을 반영한 우대방식이 유지

 하위대학 재학생은 출석률 70% 미만 또는 D학점 이하일 경우 6개월 단

위 연장 원칙이 적용되고 반복 시 체류기간을 단축 또는 제한

 전과·재입학·편입 등 변동이 반복될 경우 총 체류기간(학사 4년·석박사 

5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정밀심사를 실시해 부정한 체류 목적을 방지

❚ 자격변경·시간제  취업  제도는  학업·경력·정주  경로를  연결하며  개정에  따라  구체적 
요건을  확대

 동일한 대학에서 D-4 비자를 D-2 비자로 전환 시 재정능력 기준은 절

반으로 완화되며 학업 연속성을 유지한 경로 변경에 인센티브 부여

 시간제 취업은 기본 주 25시간, 우수자 주 30시간, 대학원생 최대 주 30

시간,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이 없는 구조로 운영

 전공 인턴은 방학기간 실습 시 허가 면제 적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권을 인정

❚ 가족동반  제도는  학업  지속성과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정되며  체류  중 
생활유지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

 배우자·자녀 동반은 학사 이상·6개월 이상 재학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1

인당 월 69만 원 이상의 체재비를 추가로 입증

 부모 초청은 석·박사 재학생을 중심으로 허용되며 최대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고 독립된 주거지 확보 여부가 심사요건

 동반가족 3명 이상일 경우 국민총소득(GNI) 50% 이상의 추가 재정능력 

입증이 요구되어 생활기반 유지능력을 중점적으로 판단

❚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16)은  운영기준을  조정해  제도  현장에서의  적용  범위를  확장
하며  지역·대학·유학생  간  격차를  완화

 지방대학 유학생에게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원화 기준으로 변경해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 환경을 개선

 E-9·E-10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은 단순취업 체류에서 숙련전환 경

로를 연결함으로써 유학생 제도의 진입 경로를 다양화

16) 법무부(2023).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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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취업 확대와 전공인턴 허용은 학업성과를 기반으로 한 취업경험 

축적을 가능하게 해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제도 흐름을 강화

❚ 체류관리계는  입국  전  검증·불법체류  위험관리·환류체계가  연동되어  작동하며  정책  일
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화

 고위험국가 출신은 사증 신청 단계에서 면담·서류검증·연수 필요성 검토

가 강화되며 비자센터 활용 등을 통해 현지 확인 절차를 보완

 불법체류 위험요인은 출석률 저하·휴학 반복·장기 미등록 등으로 구분되

며 해당요인 발생 시 체류연장 단축 또는 정밀심사가 적용

 범죄·불법취업 발생 시 비자 발급규모 조정·요건 강화 등이 연동되며 전

체 체류질서 유지와 정책환류 기능이 동시에 작동

1.2 중앙정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5) 분석17)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구체화하여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이민정책  실행체계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로,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 5대 정책목표 체계를 그대로 적용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심화, 265만 명에 이르는 체류 외국인 규모, 

15% 수준의 불법체류율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전제로 하여, 정부는 우

수인재 유치, 지역기반 이민정책 확립, 체류질서 관리, 사회통합, 이민행

정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

❚ 전체  사업  규모는  1,504개  과제,  약  6,96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예산과 
과제  수가  모두  증가

 중앙행정기관은 157개 과제에 3,667억 원을 중앙직접사업으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347개 과제에 3,299억 원을 지방비 및 국비 매칭 방식

으로 편성·집행

 정책목표별 예산은 경제 2,800억 원, 통합 3,283억 원, 인권 604억 원, 

안전 175억 원, 협력·인프라 103억 원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통합과 경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17) 이상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25).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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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정책목표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504 696,663 157 366,715 1347 329,948
경제 235 280,098 53 221,580 182 58,518
안정 43 17,483 29 16,632 14 851
통합 1,037 328,381 35 103,050 1,002 225,331
인권 127 60,369 21 1,963 106 41,306

협력/인프라 62 10,332 19 6,390 43 3,942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5)

❚ 경제  분야는  235개  과제에  총  2,801억  원이  편성,  외국인  인재·전문기술인력·투자
자·관광객·유학생  등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성장을  이루려는  사업으로  구성

 핵심 정책은 사전공표제, 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숙련기능인력

(E-7-4) 확대, 지역특화비자·광역형 비자, K-스타트업 비자 등으로, 유

학생도 졸업 후 취업·정착할 수 있는 비자체계 안에 포함되는 방식

 유학생 관련 사업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유학생 채용박람회, 

GKS 장학제도, 유학생 상담센터 등이 있으며, 동시에 법무부는 졸업 유

학생의 구직기간 확대나 비전문취업(E-9) 허용 등 노동시장 진입을 확

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 통합  분야는  1,037개  과제에  총  3,284억  원이  배정,  외국인  주민의  정착·적응·교
육·복지·다문화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현장방문형 교육을 운영하

고, 여가부·교육부는 다문화교육과 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며, 고용부·문체

부는 직업훈련과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통합 분야 또한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와 함께 유학생을 체

류 자격별 맞춤형 통합교육 대상에 포함, 유학생이 사회적응 지원을 직

접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인권  분야는  127개  과제에  604억  원이  편성,  외국인의  노동권·안전권·복지·보호·난
민  절차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포함

 고용부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 등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재난안전 앱·영문포털 등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

고, 방통위는 외국인 대상 편견·차별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법무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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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간 상한 설정·개방형 보호소 확충·난민제도 개편 등을 추진

 유학생은 직접 특정 프로그램 명칭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호·재난대

응·출생등록·인신매매 방지 등 인권정책 전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간

접적인 수혜를 받음 

❚ 안전  분야는  43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  편성,  불법체류  관리  강화·범죄예방·국경
관리  고도화  등  이민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중심  사업으로  구성

 법무부·경찰청·해경·국토부·해수부는 합동단속, 자진출국 프로그램, 출입

국 신고 자동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항만·공항 보안 강화 

등을 추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학적변동 신고·출석률 관리·재정능력 검증 등 비자관

리 기준이 강화되고, 동시에 범죄예방교육·지역 자율방범대 참여 등 안

전정책에서 일정 부분 대상자로 포함

❚ 협력·인프라  분야는  62개  과제에  총  103억  원이  투입,  법령  정비·통계·데이터·민원
시스템·국제협력  등  이민행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전면개정 또는 가칭 이민정책기본법 제정 검토, 외

국인정책위원회 실무운영, 이민행정 민원시스템 확충, 모바일 외국인등록

증 구축, 상주외국인 통계·체류실태조사 등을 추진

 유학생 관련 통계와 연구는 법무부 외국인행정정보 분석플랫폼, 통계청 

상주외국인통계 및 이민자체류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되며, 이는 향후 유

학생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 인프라로 활용

❚ 중앙부처  예산을  보면  교육부·여가부·과기정통부·법무부가  외국인정책  재정의  큰  비중
을  담당하며,  이  중  교육부와  법무부  예산이  유학생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규

모가  가장  큼

 교육부의 2025년 예산은 약 1,477억 원으로 중앙부처 전체 외국인정책 

예산의 약 40%를 차지, 특히 경제 분야 약 1,314억 원이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유학생 채용박람회, GKS, 학습적응 지원 등 대부분 유학생 대상 

사업으로 편성

 법무부는 약 339억 원을 편성해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 등 전 분야에 

사업을 운영, 이 중 경제 분야 약 44억 원이 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유학 후 취업연계 등 유학생 및 인재정책 관련 제도개선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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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앙행정기관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합계
과제수 예산
157 366,715

교육부 10 147,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8,817

외교부 1 -
법무부 88 33,900

행정안전부 3 34
문화체육관광부 7 24,861
농림축산식품부 6 5,217
산업통상자원부 3 977

보건복지부 1 4,385
고용노동부 8 2,022
여성가족부 4 77,124
국토교통부 2 -
해양수산부 3 11,971

중소벤처기업부 3 12,705
방송통신위원회 3 1,595

통계청 1 2,585
경찰청 4 1,449

해양경찰청 1 -
국세청 2 -

질병관리청 1 -
재외통보청 5 1,349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5)

❚ 유학생  관련  사업은  교육부·법무부가  중심축을  맡고  산업부·중기부·고용부가  보조축을 
형성,  유학(D-2)–연수(D-4)–졸업–취업–정착의  주기에  따라  각  부처  사업이  배치

 교육부는 유학생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8억 3,300만 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8천만 원, 교육국제화역량 인

증제·실태조사 2억 6,100만 원, GKS 1,300억 9,600만 원, 유학생 상담

센터·한국어센터 1억 2,700만 원 등을 통해 유학–적응–취업 연계 기능을 

담당

 법무부는 비자·체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유학 후 취업

연계 강화, 졸업 유학생의 비전문취업 허용, 구직·인턴 기간 확대, 국내

유학인재·숙련기능인재 트랙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이는 별도 

대규모 사업비가 아니라 비자정책 개정·지침 정비·연구용역 등 행정예산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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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부의  플랫폼·장학·상담·한국어교육과  법무부
의  비자·체류·취업제도이며,  간접  대상이  되는  정책은  통합·인권·안전  분야  전반에서 

함께  적용

 통합 분야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 대상에 유

학생이 포함, 대학연계 사회통합과정 확대를 추진하여 유학생의 장기 정

주를 고려한 교육구조를 마련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예방교육, 재난정보 제공, 국경관리 고도화 등이 유

학생의 체류 환경에 직접 적용, 인권 분야에서는 출생등록, 인신매매 방

지, 보호시설 개선 등 보편적 제도를 유학생과 가족·동반자에게도 적용

❚ 유학생  정책을  경제·지역·통합  분야  과제와  함께  추진
 법무부는 핵심과제로 우수유학생의 취업·정착 지원을 제시, 구직(D-10)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하는 개선안을 포함한 세부 실행기준 마련

 전문인력 배우자의 취업 허용 범위를 단순노무 분야까지 확대하여 가족 

단위 체류 환경 개선정책과 연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인구감소관심지

역 18곳이 추가되어 총 107개 지자체로 확대, 이에 따라 지역기반 유학

생 활용 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유치  경로를  세분화하고,  유학생의  취
업·정착  경로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

 Top-Tier 비자는 2025년 1분기 도입, AI·양자·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학

사 이상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유학생이 고급기술 인재 경로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은 기존 KAIST 등 5개 연구기관 중심에

서 2025년 일반대학 이공계 전공자까지로 확대되어, F-2·F-5 등 장기

체류 자격 진입 기간을 단축

 정부는 2025년까지 고급기술 인력 10만 명을 추가 확보하는 목표를 제

시,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구직·고용연계 제도가 기술·산업 수요 기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

❚ 민간과  지자체의  비자  참여  확대도  핵심  방향,  유학생  정책도  지역정책과  직접  연동
되는  구조로  재편

 비자 제안제는 2024년 4분기 도입 후 2025년에 전면 시행, 산업계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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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필요 인력에 맞는 비자요건을 직접 제안해 승인받는 방식으로 운

영되어 지역별로 유학생 활용 정도가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광역형 비자는 2025년 훈령 제정으로 법적 틀이 확정되며,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업·교육 수요에 맞는 비자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지역대학 

유학생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제는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 불

법브로커 차단과 배정 투명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지자체 단위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유학생 연계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

❚ 사회통합정책은  유학생의  체류  이후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통합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

 사회통합교육은 입국 전 온라인 사전교육과 입국 후 단계별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 교육기관은 2025년까지 335개에서 약 400개로 

확대

 한국어·문화교육은 TOPIK 단일 시험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 결과 등 여러 지표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유학생의 언

어·적응도 평가를 보다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

 외국인 청소년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과 무관하게 구직(D-10) 또는 

취업(E-7)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체류질서·안전정책  부문에서는  유학생의  체류와  직접  연계되는  위험관리  체계가  강화
되며,  2025년부터  환류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전환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는 2025년부터 산업별 비자 도입 규모를 매

년 공개하는 제도로, 불법체류율·범죄발생률 등 위험지표를 반영해 전체 

비자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유학생 비자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불법체류율·출석률 등 주요 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 또

는 대학에 대해 비자발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 유학생 비자 

심사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해외 송출기관 등록제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 허위서류 제출·취업사

기 등 민간 송출기관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자 신청 단계에서 

유학생 검증을 강화

❚ 유학생을  노동력·기술인력·지역인구  수요와  연계하는  정책집행  방향을  강화,  동시에 
부처별  과제가  상호  연결되는  구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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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연계 제도를 재정비하고, 고급기술 분야 

취업·체류 전환경로를 D-10·E-7로 연결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유학생의 

체류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를 대학평가와 연계하고, FIMS 데이터 

품질 점검을 강화해 비자발급·학적관리에서 대학 기관 책임을 강화

 산업부·고용부는 산업기술 분야 유학생 취업매칭 프로그램을 확충, 특히 

첨단산업 중심 지역에서 유학생 활용도를 높이는 부처 간 연계 체계를 

구축

❚ 각  부처  간  연동체계를  기반으로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착  흐름을  구체화하여  국가
적  인재  수급  시스템과  연계

 법무부는 D-2·D-4 비자 심사자료를 국가인재 DB와 연동해 유학생 전

공·성적·한국어능력 정보를 취업연계 사업에 직접 제공하도록 계획

 교육부는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대학 평가와 연동하고 FIMS 이상

정보·미신고 비율을 대학별 관리지표로 활용해 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

향을 제시

 고용부·산업부는 청년드림 비자·지역특화 비자·Top-Tier 비자 대상 유

학생에게 산업별 취업매칭 프로그램을 연결해 전국 단위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운영

2.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2.1 미국·영국·호주 

❚ 미국의  유학생  정책은  학업–취업–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유학생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

 2023년 유학생 규모는 약 110만 명이며, 이 중 STEM 분야 비중이 

52% 이상으로 기술 중심 유학생 유치구조가 뚜렷18)

 F-1 체류 후 OPT 12개월, STEM 전공 시 최대 36개월(총 3년)까지 

18)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2024). Open Doors 2024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2024).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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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이 가능해19) 학업→취업→영주로 이어지는 경로 접근성이 높음

 지역 정착은 H-1B·EB-2 NIW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지역 의

료·교육·공공부문에서 유학생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정부 인센티브 제

도도 확산20)

❚ 미국은  대학  중심의  유학생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대학–지역정부가  삼각  협
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이민·교육·노동정책을  결합

 대학은 SEVIS21) 등록, 출석·학업진도 관리, 체류현황 보고 등 유학생 

관리의 핵심 기능을 담당, 국토안보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류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

 지방정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역 고용 인센티브, STEM 전문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을 유도하는 정

책을 추진

 이러한 체계는 유학생에게 학업→취업→비자전환→지역정착 등 단계별 

선택지를 넓히며 대학·지역·산업이 연계된 유학생 공급 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

❚ 영국의  유학생  정책은  브렉시트  이후  인재유치  중심으로  전환,  학위과정  기반의  취
업·정착  경로를  복원·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2023년 유학생 규모는 약 68만 명이며, 인도·중국·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학생 국적 다양화가 빠르게 확산22)

 학위 취득 후 Graduate Route 비자를 통해 학사·석사는 2년, 박사는 3

년 체류가 가능, 직군 제한 없이 취업·전직·창업이 허용되어 유학생의 영

국 내 정착 가능성이 크게 확대23)

 고급기술·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Global Talent, 특정대학 졸업자 대상 

High Potential Individual, 전문직 중심 Skilled Worker 제도가 단계적으

로 연계되어 인재유치 체계를 구성24)

1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5).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for Foreig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20) FWD.us(2024). Retaining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5 Policy Options to Better Retai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

21)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국 학생·교환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미국 국토안
보부(DHS) 산하 ICE(이민세관단속국)의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가 운영

22)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2025). Higher Education Student Statistics: UK 2023/24.
23) 관련된 내용은 https://www.ukcisa.org.uk/student-advice/working/graduate-route 을 참조.
24) 관련된 내용은 https://www.gov.uk/global-talent; https://www.gov.uk/high-potential-individual-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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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대학평가,  취업률,  학생경험지표를  기반으로  대학별  유학생  수용  역량을  관리
하며  유학생의  학업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

 Office for Students(OFS)는 대학의 학생지원, 학업성취, 취업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를 국제학생 유치역량과 직접 연계

 학생비자 스폰서 자격은 대학별로 차등 관리되며 출석·학업진도·중도탈

락률 등에 따라 지위가 조정되어 체류규범 관리가 대학의 책임성과 결합

 이러한 체계는 학업 품질 확보와 체류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해 유학생 

규모 확대와 품질관리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적 효과를 창출

❚ 호주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  수출25)을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유
학생  보호–취업–영주전환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

 2024년 유학생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유학생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가 약 50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등 교육 수출이 국가의 4대 산업으로 

자리 잡음26)

 학위 취득 후 Temporary Graduate 비자(Subclass 485)를 통해 전공 

분야에 따라 2~4년 체류가 가능, ICT·엔지니어링·보건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는 최장 6년까지 체류가 허용27)

 기술이민(Points Test)과 연계되어 영어능력·학력·전공·경력 점수가 가

산되며28),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주정부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Regional 비자 제도가 활성화

❚ 호주는  국제교육품질보증체계(ESOS  Act)와  대학평가체계를  통해  유학생  서비스  품
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제도화29)

 학교 폐쇄나 수업 중단 시에도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비보호기금

(TPS)을 운영하여 재등록·환불 등을 법적으로 보장

 해외유학생 대상 교육기관·교육과정 연방정부 등록제도(CRICOS)를 통해 

https://www.gov.uk/skilled-worker-visa 등을 참조.
25) 외국인 유학생이 그 나라에서 학비·생활비를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수출’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상품

을 수출하는 대신 ‘교육서비스’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
2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ducation-related Travel services exports value 2024-25; 

Accounting Times, “International student restrictions may dampen economic recovery, CBA 
says”(Sep. 1, 2025)

27) ThisIsAustralia.com(2025).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 Stay Periods by Qualification.
28) Department of Home Affairs, Points test for skilled migration visas; Department of Home Affairs, 

Skilled Work Regional(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29)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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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품질·학사관리·학생지원·안전체계를 매년 점검하며 재등록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퇴출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제도와 연계된 교

육기관 인증제는 지방대학의 유학생 유치경쟁력과 지역 정착률을 높이며 

지역 기반 인재정책과 자연스럽게 연동

❚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유학생을  인재·지역·산업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며  학업→취업

→정착의  경로를  설계

 미국은 STEM 분야 OPT 최대 3년, 영국은 Graduate Route 2~3년, 호

주는 Temporary Graduate 2~6년 등 모두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경로

를 제도적으로 확대

 대학의 책임성, 품질관리, 출석, 학업 진도 검증을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체류와 학업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

는 방식을 유지

 이러한 공통요소는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정착

률을 높이기 위해 STEM 중심 경로, 지역 산업 수요, 품질보증 체계를 

결합한 정책모델로 적용 가능성을 시사

❚ 유학생  정책의  차이는  학업  이후  체류  경로의  안정성,  취업  경로의  폭,  지역정책과의 
결합  정도에서  나타남

 미국은 STEM 전공 유학생이 OPT를 통해 최대 36개월까지 미국 기업

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 후 취업비자(H-1B)나 취업이

민 경로(NIW 등)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하여 유학생이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고

 영국은 Graduate Route 2~3년을 통해 직종 제한 없는 폭넓은 고용 활

동을 허용, 그 결과 인도·나이지리아 등 신흥국 출신 유학생이 증가

 호주는 Temporary Graduate 2~6년과 지역 기반 비자를 결합해 지방도

시 정착률을 정책적으로 높이는 체계를 마련해 교육수출 산업과 지역경

제를 동시에 견인

❚ 학업→취업→영주로  이어지는  전환경로의  다양성은  유학생  유치  경쟁력의  핵심  요소

로  작용,  각국은  이를  자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설계

 미국은 STEM 전공 인재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국익

기여 이민제도(NIW, National Interest Waiver)와 취업이민 제도(EB, 



제2장｜중앙정부 및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제도·정책 분석

31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를 활용해 고급기술 분야 인력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지속적으로 강화30)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Graduate Route

를 기반으로 유학생을 서비스·보건·IT·금융 등 산업 전반의 인력공급 체

계로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

 호주는 지역 기반 기술인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정부 기

술이민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과정(보건·엔지니어링·ICT 등)을 직접 연계

❚ 지역정책과의  결합  수준에서  미국·영국·호주는  차이가  나타남,  지역경제·산업구조에 
따라  유학생  정책과  지역  정책의  연계  강도가  상이

 미국은 주정부·카운티가 세금 감면, 스타트업 지원, STEM 인재 유치 프

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인 인재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분권형 구조를 유지

 영국은 스코틀랜드·웨일스 등 자치정부가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역 취업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정착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유학

생 정책을 연계

 호주는 Regional 비자를 통해 지방정착 의무, 지방거주 우대 점수, 지방

고용 연계 요건 등을 제도화해 중앙정부가 지역 정착률을 직접 관리

❚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는  유학생  유치  속도와  정착률  간  균형에서  국가별  우선순위가 
다름,  이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  설계에도  적용  가능성을  시사

 미국은 STEM 중심의 기술 인재 정착률은 높지만, 비STEM 전공 유학

생에 대한 지원과 경로 확장은 상대적으로 제한

 영국은 Graduate Route 도입 후 정착률이 크게 상승했으나 유학생 급증 

논란으로 2024년에 일부 제도가 조정되면서 개방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재모색

 호주는 지역 정착 요건 강화와 지역 비자 확대를 통해 정착률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며 인구분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정책을 달성

 이를 통해 기술 기반 산업 분야 경로는 미국 모델, 취업 범위 완화와 학

위 후 2년 체류 보장은 영국 모델, 지역 정착과 지방 중심 비자 구조는 

호주 모델을 참고해 강원도에 맞는 혼합형 전략을 구성 가능

 지방대 유학생 감소와 정착률 저조 문제는 호주의 지역 정착 비자 구조

30) USCI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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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응용해 지역에 부합하는 지역 정착 비자와 정주 패키지 개발로 대응

 강원도의 산업구조에 따라 영국·호주형 수요 기반 연계를 강화하면 유학

생→산업인력→지역 정착 인구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발전 가능

2.2 일본·유럽의 지방소멸 대응형 전략

❚ 일본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정착  인력으로  전환
하는  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운용

 일본 전체 유학생 수는 2023년 약 27만 명이며, 이 중 40% 이상이 지

방대학에 재학해 지역대학 의존도가 높음31)

 일본 문부과학성은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지역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국제화를 추진하며 유학생 수용·생활 지원·지역 취업 연계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운영, 이 과정에서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지자체–기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

 지자체는 임대료 보조·장학금·교통카드 지원·생활통역 제공 등 지역 정

착 인센티브를 직접 운영하며 유학생의 지역 체류 기간과 취업률을 제고

❚ 일본은  취업비자  제도,  직업훈련,  지역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인재의  지방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2023년 일본 유학생 취업률은 약 48%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 지방은 

유학생을 지역 노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해 기업매칭과 장기인턴제 확대를 

추진32)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특정활동(46호)’을 도입하여 일본어능력(N1) 또는 

전공적합도를 갖춘 유학생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기업의 매칭률을 제고

 일부 현(縣)은 지역정착형 비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학생의 취업·생

활 상담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정주율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

❚ 일본  대학들은  지역  기반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유학생  대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을  확대하며  지역대학–지방산업  연결고리를  강화

 지방대학은 관광·복지·제조·농업 등 지역산업 중심의 “지역특화 커리큘

31) JASSO(2024). Survey on enrollm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32) JASSO(2025). Survey on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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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마련해 유학생 취업적합도를 높이는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

 산학공동 인턴십은 지방기업 비중을 70% 이상 유지, 지방대학의 현장실

습 학점인정제 강화는 유학생의 지역노동시장 진입을 유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숙소 제공·장기근속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유

학생의 지방기업 취업 유지 기간을 증대

❚ 유럽  지방도시는  청년층  유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지역혁신  인력’으로  정
의하고  고급기술·창업  기반  산업전략과  연결

 유럽 전체 유학생 규모는 2023년 약 320만 명 수준으로, 독일·프랑스·

네덜란드·핀란드 등이 기술·과학계열 유학생 증가를 주도33)

 도시 단위 정책이 국가정책보다 중요하게 작동, 지방정부는 정주비자·창

업보조금·생활지원·주거보증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이민정책에 포함

 특히 기술·디자인·스타트업 중심 국가들은 유학생을 지역 창업생태계 인

력으로 편입해 인구 감소 대응과 산업혁신을 동시에 추진

❚ 독일은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숙련기술  인력풀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고
등교육  졸업자의  취업  및  영주  전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방의  제조업  등  산업 

인력  수요를  보완34)

 독일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의 취업률이 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

이며, 특히 공학·과학·ICT 분야 졸업자의 고용률이 70~80%로 나타나 

지역 제조업과 IT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35)

 지방 중소기업은 유학생 대상 취업박람회, 현장실습, 독일어 집중교육을 

시행하고, 주정부는 숙련비자·블루카드 심사 기간을 단축해 지역정착 속

도를 증대

 인구 감소가 심한 동독 지역은 지방대학과 산업단지를 연계함으로써 유

학생 정착률을 제고하고 지역 청년층 감소 속도를 완화

❚ 프랑스는  Campus  France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추진,  이를  지방도시 
소재  대학  및  지역  거점과  연계해  교육·주거·취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

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36)

33) OECD(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 Indicator B6: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Eurostat(2024). Tertiary education statistics – International students; UNESCO UIS(2024). Global Flow 
of Tertiary-Level Students; 

34)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 Skilled Immigration Act(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35) Eurostat(2025). Employment rates of recent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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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유학생 규모는 2023년 기준 39만 명 수준으로, 파리에 편중되

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옹·그르노블·보르도 등 지방 거점도시를 중

심으로 유학생 분산정책을 추진37)

 지방대학은 국제학생 ‘1:1 맞춤 멘토’ 제도, 시청–대학 공동팀을 통한 

행정지원, 주거·교통 우대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를 운영

 Passeport Talent 제도는 박사·연구·혁신·스타트업 분야 유학생에게 4년 

체류를 허용해 지방창업·기술혁신 인력을 확보38)

❚ 핀란드  알토대학(Aalto  University)은  유럽  내  지방도시  혁신형  유학생  전략의  대
표  사례로,  ‘교육–창업–혁신’  3축  통합모델을  구축39)

 알토대학이 위치한 에스포(수도권 외곽)는 청년층 유입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스타트업 인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해 지방경제 활

성화를 추진

 Aalto Startup Center는 연간 60개 이상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 이 중 

40% 이상이 유학생에 의해 추진

 알토대학의 “Design Factory–Startup Sauna–A Grid” 플랫폼은 유학생의 

시제품 제작·멘토링·투자매칭을 일괄 제공하며 지역 창업생태계를 대학 

중심으로 구축

❚ 핀란드는  2022년부터  유학생  취업·정주경로를  전면  개편하여  유학생이  졸업  즉시  장
기체류·창업·고용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장

 취·창업 준비 비자(D-residence permit)는 2+2년 형태로 유학생이 창

업 준비와 기업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ICT·게임·에너지·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에 유학생 참여를 확대

하고 투자자–연구기관–지자체를 연결해 유학생을 지역혁신 인력으로 흡수

 알토대학–에스포시는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주거 지원을 

제공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유럽  지방도시의  공통  전략은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  허브로  만들고  유학생을  ‘성
장·창업·기술인력’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증대

36) Campus France, Choose France –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and regional promotion.
37) French 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Studying in France – Why choose France?
38) French Government, Talent card: multi-year residence permit for a foreigner in France
39) 이상의 내용은 박민정 외(202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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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업–지자체 삼각구조를 기본 모델로 설계하여 정주·창업·취업의 전

환비용을 낮추고 유학생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확대

 STEM·디자인·디지털 분야 유학생을 지방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인식, 특

히 핀란드·독일·프랑스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유학생 경로를 직접 연계하

는 방식을 확립

 이러한 모델은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특화산업·창업지

원·정착비자 등과 결합해 유학생을 지역혁신 자원으로 재편할 수 있는 

응용 가능성을 시사

3. 중앙정부 정책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3.1 외국인 정책의 전략축 비교 : 경로·정책 기조·구조적 차이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학업·취업·정착  경로를  국가  인재
정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동일,  정책목표의  기본  축도  유사하게  형성

 우리나라는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구직(D-10) 비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특화·광역형 비자 신설 등 유학생의 

취업·정착 경로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미국·영국·호주는 OPT 12~36개월, Graduate Route 2~3년, Temporary 

Graduate 2~6년을 통해 학위 취득 직후 고용활동 범위를 넓혀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출을 제도화

 세 나라 모두 대학–정부–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하며 학업–비자–취업–정착

을 단일 경로로 설계해 유학생을 국가 인재공급 체계의 일부로 편입

❚ 규범·통제  중심  정책  강도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뚜렷,  우리나라는  관리·안전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해외는  경제·성장  중심  접근이  강조

 한국은 고시 21개국 심사 강화, 출석률 70%, 학적 변동 15일 내 FIMS 

신고, 인증·하위대학 구분 등 규범 중심 체류 관리가 적용

 미국은 F-1 체류요건 외에는 학업·취업 중심 구조가 강하고 OPT 기간 

중 전직·해외근무 등 유연성이 높아 관리보다 경제적 기여를 우선

 영국과 호주는 유학생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유학생을 받는 교육기관의 



강원특별자치도형 이민정책 방안

36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 대신 기준을 충족한 기

관에 소속된 유학생에게는 학업·취업·체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

❚ 다만,  해외  주요  국가는  유학생의  학업–취업–장기  체류  경로를  지방  정착  및  지역
혁신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해  운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  기반  비자  제도

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제도적  연계와  활용이  제한적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역특화비자 대상지역 확대(107개 지역), 광역

형 비자 설계 등으로 지방 정착 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시범적으

로 운용

 일본의 지방대학 유학생 비율 40%, 호주 Regional 비자, 핀란드 알토대

학 창업생태계처럼 해외는 지방도시 차원의 정착 정책을 오래전부터 운

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유럽 지방도시는 주거보조, 창업지원, 지역고용 연계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유입 인력’으로 직접 관리하며 정착 인프라 성숙도가 높음

❚ 노동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해외  국가는  학업  후  즉시  취업  가능한  구조를  제공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계별  허용  완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적  정책  환경을  형성

 한국은 시간제 취업 25~30시간, 졸업 후 비전문취업 허용 확대 등 취업 

장벽을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 요소가 존재

 미국은 OPT 동안 직종 제한이 거의 없고 STEM 36개월을 통해 고용 

경험 축적 후 H-1B·NIW 등 상위 비자로 연결되는 고용구조를 확립

 영국·호주는 Graduate Route·Temporary Graduate 체계로 학위 취득 

직후 전업 근로를 허용해 유학생을 즉시 노동시장에 투입

❚ 유학생  제도  관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모두  대학의  책임을  강화,  다만,  적용 
목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남

 우리나라는 인증대학·하위대학 등 구분을 통해 입학·체류관리 등 기준을 

대학별로 차등 적용하여 체류 안정성과 연동되는 규범형 책임성을 강조

 영국은 대학의 교육 성과와 학습 경험을 평가한 OFS 지표를 유학생 스

폰서 자격에 연계하여 규정 준수 여부보다 교육 품질 보증을 중심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관리

 호주는 ESOS·CRICOS 등록제에 따라 연례 점검·폐쇄·대체지원(TPS)까

지 포함한 전면적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해 국제교육의 신뢰도를 유지



제2장｜중앙정부 및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제도·정책 분석

37

❚ 성과·효과  측면에서  해외  국가는  유학생의  경제기여·정착률·기술축적을  정책목표로  명
확히  설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재·정착·안전  목표가  혼재되어  정책  방향성이  분산

 미국은 STEM 인재 유치→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확립

 영국은 Graduate Route 도입 이후 유학생 취업률이 10~13% 증가하며 

노동시장 충격 완화·지역경제 확대가 정책 성과로 확인

 호주는 유학생을 ‘교육 수요자’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수출 주체이자 지

방산업의 인력 공급원으로 규정하며 경제 기여와 지역 정착 성과를 정책

목표로 설정

❚ 학업  후  체류  경로의  안정성은  해외  국가가  명확하게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로 
확장  움직임이  있지만,  제도  지속성·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

 미국은 OPT 36개월·H-1B 전환·NIW 연결이 정착된 구조로, 제도 지속

성이 높고 교육·취업·영주 경로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

 영국은 2021년 Graduate Route 도입 이후 경로 안정성이 높아져 유학

생 고용률이 상승하며 지방도시 유입 효과가 나타남

 우리나라는 D-10 3년 체류, 비전문취업 허용, E-7-4 전환 확대 등 변

화가 빠르지만, 일관성 있는 제도적 틀이 정착되지 않아 유학생에게 체

류·취업 경로 예측성이 낮게 작용

❚ 지역정책의  활용도는  해외가  훨씬  적극적이며  지자체·도시가  직접  이민정책을  설계하
는  분권형  모델이  확립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주도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독일·프랑스는 도시 거점 기반으로 유학생 주거·취업·창업을 통합한 모

델을 적용해 지방 인구·기술인재 확보 정책을 도시 단위로 설계

 한국 지자체는 2025년 지역특화·광역형 비자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중

앙집권적 사증 제도를 운영

❚ 종합적으로  해외  주요국은  유학생  정책을  인재  확보에서  출발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학생  관리  중심  정책에서  인재  활용과  지역  정착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  중

 미국·영국·호주의 3~6년 체류·취업·영주 연계 구조는 완성도가 높아 유

학생 유치–정착 선순환이 작동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개편이 빠르지

만, 경로 일관성이 취약

 해외는 대학·도시·기업이 정책 설계 주체로 기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

부처에 집중되어 지방정책·대학정책과의 정합성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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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 해외사례는  유학생을  지역산업·지역인구·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기
반으로  하며,  지자체  단위  정책  설계가  성과를  좌우

 일본·독일·프랑스·핀란드 지방도시는 유학생을 단순 학업체류 인력이 아

닌 “지역기반 인구·기술·창업·서비스 인력”으로 정의해 정책 우선순위를 

지방단위에서 직접 설정

 일본 지방대학 유학생 비율 40% 이상, 독일 기술직 취업률 70% 이상, 

핀란드 알토대학 유학생 창업비중 40% 이상 등 지역 정착의 성과는 지

자체가 정책 설계자가 되는 모델에서 나타나는 구조

 국내 지자체도 대학·기업·지역산업을 하나의 정책 블록으로 묶어 유학생

을 지역정주 인력으로 전환해야 인구감소 대응력과 산업인력 확보 효과

가 동시에 발생 가능

❚ 지역산업  연계  경로  설계는  유학생  정착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지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

 미국·영국·호주는 장기인턴·취업비자·산업연계 경로가 학업과 자연스럽게 통

합되어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지역산업에서 고용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일본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장기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학생의 지역취업률을 높이는 전략

을 추진

 국내 지자체도 지역기업 협의체·산업단지·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유학생 

전공·언어능력 기반 장기인턴·현장실습·고용매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지역산업의 인력 공백을 유학생으로 대체

❚ 정주·생활지원  체계도  지방  정착의  중요한  요소로,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프랑스·핀란드는 공공기숙사, 생활보조, 교통지원, 학생 멘토링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운영하여 유학생 정착 비용을 낮추며 지역 

정주율을 제고

 국내 지자체도 공공기숙사 우선 배정, 월세 보조, 교통카드 할인, 지역 

병원 연계 의료패키지, 한국어·생활상담센터 운영 등 정주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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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알토대학  모델처럼  “대학  중심  혁신허브”를  구축해  유학생을  창업·기술혁신 
인력으로  전환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을  고려  필요

 알토 Startup Center의 창업 성과는 유학생이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국내 지자체는 대학창업보육센터–지자체 창업지원센터–지역투자기관을 유

학생에게 직접 연결해 지역창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창업비자, 

공공창업공간, 초기투자 매칭 등을 패키지로 설계하면 유학생 기반 혁신

기업이 지역 내에 정착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효

과가 발생

 지방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위기 상황에서 유학생 창업·기술

인재 전략은 대학·산업·지자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

❚ 지자체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교육·비자  행정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지역인구·산업·
혁신  전략과  결합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전환  필요

 해외 도시들은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수단으로 유학생을 활용하며 주거·

고용·창업 등 통합 지원방안을 지방단위에서 설계하는 분권형 모델을 확

립해 정책 효과를 창출

 지자체는 산업구조, 대학역량, 정주여건에 따라 유학생 정주 경로를 재구

성해야 하며, 해외 선진사례처럼 지역이 직접 ‘유학생 정착 로드맵’을 

마련 필요

❚ 지역비자  제도  활용능력  강화는  지자체가  유학생  정착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제

 지역특화형 비자는 산업 수요와 지역대학 전공 구조를 반영해 유학생에

게 지역 정착 요건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 그러나 지자체가 능

동적으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

체적인 비자 모델을 설계하는 구조, 그러나 이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 이

양이 없으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함

 일본 현(縣) 단위 비자지원센터, 호주 지방정부 Regional 비자 운영 경

험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가 유학생의 지역 정착 요건을 명시하고 취·창

업, 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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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수요  중심의  ‘전공–직무  매칭’  구조  확립은  유학생의  지역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

 해외사례에서 지역기업의 장기인턴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구조는 지자체

가 기업·대학을 묶어 인력 경로를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가능

 국내 지자체도 지역기업 협의체·산업단지·관광공사·지역 공기업을 연계

한 유학생 장기 현장실습, 마이스터형 인턴제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과 

학위과정을 일치시키는 체계를 구축 필요

 산업부·고용부의 해외인재 연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적용하면 지역전략

산업 전공 유학생을 대상 산업과 연결하는 매칭 모델 설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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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학생 정책 분석

1.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및 추진 사업

1.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5)의 외국인 유학생 사업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1,347개  과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유학
생을  과제로  명시한  항목은  극히  소수,  시행계획  구조상  유학생이  독립적인  사업군으

로  설정되지  않는  한계를  노정

 시행계획의 대다수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 유학생은 장기 정주 대상에 포함되어 유학생 고유 사업은 많지 않음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은 실제 다수 지자체가 별도 유학생 지원사업을 운

영함에도 시행계획 내에서는 유학생이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반영되지 

않아 문서 기준으로는 정책 비중이 미미하게 나타남

❚ 시행계획의  편제  체계는  사회통합·복지·노동지원  중심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구성되
어  체류  목적이  학업인  유학생의  특성이  항목에서  반영되지  않고  외국인  통합정책  내 

보조적  대상  범주로  기술

 시행계획의 과제 분류 기준이 체류자격이 아닌 정착·지원 기능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유학생의 학업·생활·진로 지원은 별도 항목으로 생성되지 않

으며, 유학생 관련 내용은 대부분 외국인주민 항목에 병합되는 형태로 

제시

 이러한 편제 방식은 유학생 사업이 실제 존재함에도 계획 구조상 드러나

지 않아 지자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초래하며 유학생 정

책의 규모가 과소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노정

❚ 시행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명칭은  과제명  기준으로  5건  내외,  이는  전체  과
제  대비  약  0.1~0.3%  수준에  해당하여  유학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매우  제한된  범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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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과제는 인턴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유학생 회의체 운영 등 단일 

프로그램 중심이며, 복수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 지원 형태는 시행계획 

문서 내에서 존재하지 않음

 유학생 표현 방식 또한 ‘외국인주민 포함’, ‘통역 지원 대상 일부’ 등 

간접 표기 형태가 다수여서 유학생이 계획 내부에서 정책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수혜대상 일부로만 정의되는 경향이 확인

❚ 시행계획  내  유학생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외국인주민  예산  또는  다문화계정에  통합 
편성되어  사업  규모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가  나타남

 일부 명시된 사업의 경우 소액 단위의 단일 프로그램 예산만 확인될 뿐

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유학생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계

획 상 예산 구조에서는 별도로 계상되지 않아 정책 규모를 측정하기 어

려운 실정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은 유학생 정책의 실체를 시행계획에서 식별할 수 

없게 하여 지자체 간 실제 지원 수준의 차이를 계획만으로 비교하기 어

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1.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유학생 사업 동향

1.2.1 서울특별시

❚ 주요  지원사업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 서울시가 2024년에 전국 최초

로 도입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 개발도상국 출신 우수 이공계 학사 졸업(예정)자를 서울로 유치하여 석

사과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2년 동안 약 2,000만 원의 장

학금(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건강보험 등)을 포괄 지원

  - 2024년 9명을 1기 장학생으로 선발(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2명 등)

하였고, 2025년에는 30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27개국 39명의 장학생으

로 확대할 계획, 장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교육, 법률상담, 동문 네트워킹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

 서울 유학박람회 : 글로벌 인재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서울시와 대학들이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를 위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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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 향후 5년간 1,000명 이상의 이공계 석·박사급 유학생을 유치

한다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의 일환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

활 적응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친화 

프로그램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구직 중인 외국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하반기 각각 약 100명 내외를 모집

  - 참가자 수준에 따라 새내기반(신입 유학생 대상)과 취업준비반으로 나뉘

어, 새내기반은 한국생활 이해, 역사·문화체험, 일상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취업준비반은 직무교육, 창업·취업 워크숍, 비즈니스 한국어 등을 

집중 이수

  - 공통적으로 6회 이상의 문화·관광 체험이 포함되어 학업 외에도 서울의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취업 멘토링이나 인

턴십 연계 등 추가 지원

 서울탤런트허브 : 2025년 개설한 외국인 인재 취업연계 온라인 플랫폼, 

서울 소재 기업(특히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과 외국인 유학생 등 인재

를 연결하는 상시 매칭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취업 및 창업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글로벌센터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로 비자 상담, 노동법률 자문, 금

융 상담, 한국어 교육 정보까지 제공하여 유학생들의 구직 활동을 다각

도로 지원

 유학생 정착지원 아카데미 : 2023년 서울외국인주민센터에서 실시한 무

료 교육 프로그램,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적응과 권익 보호를 

돕고, 졸업 후 취업 등 진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에서 시행

  - 유학생 대상으로 출입국 비자 연장·변경 절차, 주거지 구하는 방법 및 

임대차 안전수칙, 근로권익(근로계약서, 임금·연차·실업급여 등), 취업준

비 전략 (이력서·면접) 등 실용 강좌를 제공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 지원 및 정보 제공 : 매년 교육부·법무부 등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Global Talent Fair)」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업-유학생 매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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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는 기존의 외투기업·해외취업 박람회 등을 통합해 외국인 유

학생 전용 채용관을 운영,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캠퍼스타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창업팀을 육성하거나,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등에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종합 가이드북 「Seoul, Your Next Destination」

을 제작·배포

  - 가이드북에는 유학생 대상 취업연계 및 인턴십 정보, 캠퍼스타운 등 창

업지원 및 창업비자 안내, 장학금·의료·주거 등 생활서비스, 비자 변경

과 정착지원, 상담창구 안내 등이 정리되어 유학생들의 서울 생활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 도시외교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있으며 총 13개 팀, 정원 77명의 인력으

로 구성

  -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이민정책과 외국인 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

는 부서로, 해외 인재 유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수립, 외국인 노동력 확

보 지원,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등 업무를 수행, 다문화담당관은 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전담

  -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이민정책팀, 인재유치팀, 유학생지원팀, 특화

사업팀으로 구성, 유학생지원팀은 유학생 유치·정주·지원 시설 공간·프

로그램 기획·운영,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추진, 대학 협의체, 유학생 

커뮤니티 등 네트워크 구축·관리, 30일간의 서울일주 운영, 초·중·고 유

학생 유치, 외국인학교 보조금 등 지원, 시 유치 외국인학교 육성·관리, 

유학생 서울 생활 안착 지원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자치구 거점 외국인지원센터), 서울외

국인주민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을 운영

  -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서울 거주 외국인들에게 생활

상담, 법률·노무 상담, 한국어교육, 취업정보 제공,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로서, 유학생 1:1 취업컨설팅, 

유학생 한국어말하기대회, 유학생 대상 안내서 발간, 멘토링 등 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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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산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2024년 “유학하기 좋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아래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 이공계 유학생 비율 30% 확대, 취업비자 전환율 

40% 달성이라는 “Study 부산 30K 프로젝트” 추진하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강화

 유학생의 학업·생활 적응 지원, 장학금 및 인턴십 통한 경력개발, 취업 

및 정착 지원, 유치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주요 사업으로 부산시 우수 외국인 장학생 선발, 부산 활동형 장학금(지

역사회 봉사활동 등 참여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해외 유학박람회 등

이 있음

 2024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취·창업 지원사업을 도입, 창업이민종

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전담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유학생의 취업상담과 지역 취업 연계를 지원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에 외국인정책팀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대학협력팀에서 담당

  - 동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

영 지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추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과

제,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유학생 종합서비스, 취창업, 한국어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산하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BISSC)를 설치하여 유

학생 대상 생활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유학생-내국인, 

유학생-졸업생, 유학생-유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1.2.3 대구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대학별로 산발적이던 유치 활동을 시 주도의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 

2024년 지역대학 국제처장 및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학생 지원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과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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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단계 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학생들의 전공역량과 

지역 이해도를 제고

 취업·정착 지원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수요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를 매칭하기 위한 진로설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예컨대 

유학생들에게 취업교육·멘토링·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산업현

장 경험과 연계를 지원

 또한 생활적응 지원으로 법률·생활 상담, 심리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문화

체험, 유학생의 날 등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유학생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제고

❚ 주요  계획
 2025년 “해외 우수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 대구” 비전 아래 유학

생 유치·양성·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선언하며 14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한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수립

  - 2025년 약 8천 명 수준인 유학생을 2028년까지 1만 명 수준으로 확대

한다는 목표를 수립, 

 유치-양성-취업-정주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장학금, 주거안정 지원, 초기적응 교육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대학·유관기관과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대학정책국 대학인재과 인재유치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담당,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전략 수립 및 사업 지원, 유학생 지원협의체 

및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대구시 거점 한국어센터 관리 등 업무를 담당, 

실무 수행을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테크노파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2024년 유학생 원스톱 지원 공간인 대구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를 출범하

여 유학생 생활상담, 비자·취업 정보제공 등 사업을 진행

 외국인 노동자 상담·교육을 위한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임금체불, 의료, 법률 등 고충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근

로자 명절행사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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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인천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초기 정착을 돕는 생

활적응 교육 프로그램, 유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 졸업 

유학생의 지역취업 멘토링 등을 추진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i-RISE’ 사업으로 3개 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정주지원 프로그램(한국어교육, 멘토링, 취업연계, 문화·정착체험 등)을 

운영,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진로개발, 정주 유인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화형 멘토링, 인천특화 어학·문화체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생활정착

을 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행정 인턴(연 5명 내외)으로 선발, 현장경험과 지역 적

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국어 상담, 민원안내, 통&#8231;번역, 지원센

터 업무 등 실제 지역사회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TOPIK 

5급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약 190만 원 

내외)를 지급

 “유학생 통·번역 인력풀”을 구축하여 유학생들이 인천 내 공공기관이나 

행사에 통역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전체적으로 유학생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행정인턴·

통번역 풀 등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유학생의 접점을 확장 중

❚ 주요  계획
 2024년 「제1차 인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4~2028)」을 수

립, 정착지원-소통화합-인권존중-정책참여”를 핵심가치로 4개 정책목표, 

56개 세부과제를 5년간 실행하는 종합계획

 동 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은 행정인턴 운영과 외국인청년 유

학생 취업지원 사업

  -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 운영 사업은 관내 대학 유학생에게 공공기관 근

무 체험 및 다국어 통·번역 지원 등 활동 기회 부여하는 사업

  - 외국인청년 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 설명회, 한

국 기업문화 이해 및 예절 교육, 취업컨설팅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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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국제협력국 다문화사회과 외국인정책팀에서 외국인 정책을 전담, 주요 업

무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협의회 운영,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현황 

관리 등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 글로벌소통팀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담당, 국제협력국 다문화사회과 외국인정주지원팀에서는 고려인 

거주 밀집지역(함박마을 등) 지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개정, 고려

인 지원에 관한 학술연구, 고려인 관련 단체 동향 관리 등을 전담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투자유치기획과에서는 외국인 커뮤니

티 활성화 추진, IFEZ 미디어스튜디오 운영, 외국인생활정보 유튜브 콘

텐츠 제작, 외국인 친화사업장 인증제 운영, IFEZ 외국인 대상 정주환경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홍보 지원, 인

천의료관광 맞춤형 전문가 육성 사업,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유

치사업자) 발굴 관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사전상담·등록·실적관

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외국인환자 유

치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대학·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및 생활, 문화체

험, 한국어교육, 취업 지원, 멘토링, 통번역 등을 지원 

1.2.5 광주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2024년 유학생 서포터즈를 운영, 광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

학생 20여 명을 선발하여 SNS 홍보대사 및 멘토로 활동, 서포터즈들은 

광주 생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유학생 커뮤니티를 조직해 초기 

적응을 지원

 2025년 신규 입국 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인 “광주 어

때(How’s Gwangju?) 교육” 사업을 추진, 유학생들에게 광주의 역사·

문화·생활 정보를 강의하고, 시립박물관 투어 등 현장교육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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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KOTRA지원단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기술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이공계 유학생들에게 광주지역 스타트업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기술협력 등 인턴십 기회를 제공

❚ 주요  계획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조례 제

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

 동 계획에는 ‘Gwangju, Your Global Campus - 꿈은 세계로, 시작은 광

주에서’라는 비전 아래 202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2,000명 유치와 

정주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

 광주 글로벌허브센터 설립, 해외 유학박람회 추진, 거점 한국어센터 구

축, 산업 연계 인턴십과 창업 지원, 맞춤형 비자사업 추진 등 총 13개 

과제를 추진 예정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여성가족국 외국인주민과에 외국인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이주민지원팀으

로 구성

  - 외국인주민과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개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다문화 관련 비

영리법인단체 설립,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외

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및 난민 정착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지원, 외국인주민 친화

병원 지정·운영,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운영 등을 담당

  - 교육청년국 대학인재정책과에서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유학생의 날, 유

학생 서포터즈)을 담당하고,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에서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을 담당

 광주국제교류센터(GIC)가 협력기관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과 국제교류를 

수행,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다국어 상담 창구 운영, 한

국어강좌, 문화이해 프로그램, 영문 잡지 『Gwangju News』 발간 등을 통

해 내·외국인 교류를 촉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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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전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을 추진, 관내 거주 유학생들을 지역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 인턴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월 40시간 내외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월 4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 해외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기업은 유

학생의 어학 능력을 활용하고, 유학생에게는 현지 취업 경험을 부여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지

역 대학이 참여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정주·취업 연계, 맞춤형 한국

어교육, 온라인 채용설명회, 실습 및 취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

 KOTRA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채용상담회(대전·충남권)를 개최 예

정, 지역 기업 20여 곳과 외국인 학생 100여 명을 매칭하여 현장 채용

상담을 진행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교육정책전략국 대학정책과 대학협력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등을 담당

1.2.7 울산광역시

❚ 주요  지원사업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울산적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 관내 3개 대학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과 협력하여 신입 유학생들에게 울산의 산

업·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

 2023년 “울산의 매력 만끽” 체험행사를 개최, 48개국 200여 명의 유학

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 울산대공원 투어, 선배 유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

 2024년 부산우정청이 협약하여 “유학생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지원

사업”을 도입, 울산 거주 유학생들이 모국으로 서류나 물품을 보낼 때 

관할 우체국에서 EMS 요금을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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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하여 유학생 지역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

역 기업체 인턴십을 제공, 2025년에는 울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외국인 유

학생-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열어 기업소개, 채용상담, 멘토링을 지원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시민홍보단”을 운영,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활동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착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주관으로 한국어 교실, 생활법률 상담, 외국인주

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등에 유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여 내·

외국인 교류를 장려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부서는 부재, 다만 복지보훈여성국 여성가족청

소년과 가족복지팀에서 외국인주민센터운영, 국제결혼가족 지원 등 업무

를 담당하고,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 노동정책팀에서 외국인근로자 근무 

실태조사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 자료 분석을 담당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과 지역 정착을 돕

기 위해 심리상담과 유학생 취업·정착제도 안내 등을 제공

 2025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 글로벌인력양성센터를 설립, 조선 기

술은 물론, 기초 한국어, 직장 문화, 산업안전, 노동법 등 한국 사회 정착

에 필수적인 실용 교육을 진행

1.2.8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  지원사업
 관내 대학이 많지 않지만 행정수도라는 이점을 살려 유학생을 유치·정착

시킴으로써 인구 증가와 도시 국제화를 모색

 2021년 유학생 후견인 제도(K-가디언)를 도입, 지역 공공기관 직원, 기

업인, 다문화가족 등을 유학생 1명과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생활 안내, 

진로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

 2023년 “1일 세종시민 체험행사”를 진행, 유학생이 세종시민 가정에 하

루 머물며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2025년 최초로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초청 취업설명회를 개최, 수도권 

대학 출신 외국인 유학생 인재풀을 공유받아 세종시로 초청하여 지역 기

업과 만남을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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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일 세종시민 체험행사”를 진행, 유학생이 세종시민 가정에 하

루 머물며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관내 대학 유학생 유치 활동비를 지원, 해외 교육박람회 참가 시 세종시 

홍보부스 제공

 신입 유학생 대상 세종시 문화투어를 실시하여 대통령기록관, 세종호수공

원 등 방문 프로그램 제공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 외국인 정책 및 시행계획 수

립 등을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민안전실 민원과에서 외국인 

전출입 관리,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력 지원, 보건복지국 인

구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보건정책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행정처분,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직도

에는 관련 업무 부재

 세종시 이주노동자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1.2.9 경기도

❚ 주요  지원사업
 2024년 “경기 유학생 팸투어”를 시범 운영, 도내 관광지를 유학생과 도

민이 함께 여행하며 전통시장 투어, 한복 체험 등 경기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20개국 유학생 50명이 참여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커리어 페어” 사업을 진행, 도내 강소기업 30여 

곳과 유학생 300여 명이 참가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 진행

 2025년 “경기글로벌인재 인턴사업”*을 실시하여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

생 50명을 도내 중견기업 인턴으로 배치하고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연계를 강화

 2025년 국제교육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여 도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유치마케팅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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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

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

적동포, 구직자 등까지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도지사 추천을 통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 11개 직종과 

요양보호사 등으로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을 추천할 계획

❚ 주요  계획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보

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추진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에 이민사회정책팀, 이주노동권익팀, 이민유치

전략팀을, 이민사회지원과에 이민사회통합팀, 이민체류지원팀, 다문화가족

지원팀을 운영

  - 이민사회정책과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개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

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제도개선ㆍ법령정비 홍

보 등을 담당

  - 이민사회지원과에서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외국인주민 정착 및 적응지

원, 유학생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 고려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다문화가족 종합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다문화 네트워크 조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이주배경 아동ㆍ

청소년 지원 등을 담당

 2025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이민사회통합지원센

터를 설립,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26년까지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을 구축하여 디

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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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강원특별자치도

❚ 주요  지원사업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전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외국인 유학

생의 졸업 후 도내 기업 취업 지원체계 구축과 채용기업의 외국인 고용 

절차 부담 완화를 위해 비자발급 소요비용을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도내 5개 대학과 협력하여 유

학생들에게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초기적응 교육을 제공,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에 100여 명의 신입 유학생이 참여한데 이어, 2024년부터 모든 

신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 프로그램 운영, 명예통

역관 위촉 및 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강릉문화 체험,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상담 등 사업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지역 내 13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산업과 관광

산업 등 유관 학과 중심으로 7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계획

  - 재정 능력 증명을 8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입국 이후에는 매년 월평균 

62만 원의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체

  - 시간제 취업 활동 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허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인턴 활동을 허용

❚ 주요  제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도내 특구·지구·단지 등 소재 기업에 종사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등 체류 요건 완화와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일부 완화·면제 특례를 추진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산하 외국인정책팀과 외국인지원팀을 설치

  - 외국인정책팀에서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도 개선 및 강원특별법 특

례 발굴, 비자사업 등을 담당

  -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회통합정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외국인 근로자 적응 및 정착 지원 등을 담당

 기획조정실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담당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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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충청북도

❚ 주요  지원사업
 2022년 “충북형 K-가디언 제도”를 운영,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가 유학생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

 유학생을 선발해 학습 기회와 지역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 2024년 9개국에서 해외 유학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 ‘스터디 인 충북’ 시범

서비스를 시작, 도내 18개 대학의 입학·비자 정보, 생활 편의시설 이용,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여 유학 생활을 지원

 유학생을 활용한 외국인 통·번역 지원사업을 시행, 한국어 능력(TOPIK 

4급 이상)을 갖춘 유학생을 선발해 통·번역 상담 보조, 문서 작성, 일반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최저시급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설립,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지원팀, K유학생추진팀으

로 구성

  -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주민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담당

  - 외국인지원팀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및 

상담창구 운영 등을 담당

  - K-유학생추진팀은 도내 대학들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사업

을 추진

 청주와 음성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등 외국

인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 교육·상담·법률 지원 등 서비

스를 제공

  - 2026년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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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충청남도

❚ 주요  지원사업
 2023년부터 충남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현장실습을 지원,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취업 및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전환 등 

컨설팅을 제공

 2024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산폴리텍대 등에서 반도체·자동차 부품 

관련 단기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수료생들을 해당 기업 인턴으로 연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 지역 30개 기업과 200여 명의 유학생

이 참여하여 1:1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

 도내 기업과 대학의 맞춤형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설명회 

개최, 한국어 및 생활·문화 교육,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외국인 네

트워크 구축 등을 시행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인 정책을 홍보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인구전략국 외국인정책과에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지원팀과 다문화지원팀

을 운영,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 운영과 충청남도 외

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담당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구 충남외국인유치센터)에서 외국인 거버넌스 운

영, 해외 유치설명회 개최, 외국인 정책서포터즈 운영, 한국어 교육, 체험

활동 지원, 기술교육 지원, 비자 전환 지원 등을 담당

1.2.13 전북특별자치도

❚ 주요  지원사업
 JB(Jeonbuk) 유학생 15,000 프로젝트 : 지역 고령화와 산업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30년까지 15,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시작,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이 저조한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대학에 

각 1억 원을 지원, 유학설명회 및 워크숍, 한국어 교육, 유학생 네트워킹 

지원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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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유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 지역 내 미취업 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이력서·면접클리닉, 산업현장 

견학 등을 제공

 원광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맞춤형 산업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 법무부와 외국인 창업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법 제65조에 우수한 혁신역량

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

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

원 조항을 명시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대외국제소통국 외국인국제정책과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 외국인국제정책

팀, 외국인지원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

  -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관리, 외국인 노동자 쉼터 

관리, 외국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외국인 지원 법인·단체 

관리 및 지원, 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표창,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관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관리, 외국인 주민 지

원 위원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외국인근로자지

원센터 운영),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을 

담당

  -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의 대학협력팀에서 담당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 외국인 포털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지원사업

(외국인 주민통합 시민교육, 외국인 한글 한마당 등), 활동지원사업

(2025 MY 전북 세계인 축제, 외국인 동호회 지원 등), 유학생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외국인 유학

생 농촌생활 체험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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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전라남도

❚ 주요  지원사업
 ‘컬쳐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전남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계인의 날, 

다문화축제, 진로진학체험 등 지역사회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력을 확장하고자 시행

 전남정착장학금을 운영, 전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 학생에게 장학금(1인당 100만원) 지급

 2025년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 5개국에서 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등 5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고등학생을 유치, 한옥 건축, 친환경 

농업, 말산업 등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시행

  - 2026년에는 전남미래국제고를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 수를 최대 163명까

지 늘릴 계획

❚ 주요  계획
 “유학하기 좋은 글로벌 행복 도시, 전남!” 비전 하에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이공계 학생 비율 40%,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35%

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수립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지원,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

남형 초청장학생 제도 운영, 지산학 연계 유학생의 지역사회 수용성 강

화, 유학생 설명회 개최, 한국어문화 교육과정 개설, 기초학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약학과 개설 지원, 멘토링 서비스 지원, 유학생 취업 

박람회 등 주력산업 일자리 플랫폼 연계 강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인구청년이민국 산하 이민정책과를 설립, 이민정책팀, 외국인지원팀, 다문

화지원팀, 광역형비자TF로 구성

 인재육성교육국 산하 대학정책과의 대학협력팀에서 지역인재육성지원사

업 추진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유학생 장학·취

업·정주 사업 지원 및 유학생 취업박람회 행사 추진 등 업무를 담당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목포대에 설립,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플랫

폼 운영, 외국인주민 콜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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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경상북도

❚ 주요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연계한 해외유학생 계약학과 신설·운영, 교

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 발굴, 해외 

유학생 유치설명회 개최 등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 확대

 K-GKS 사업으로 우수 이공계 석박사를 유치하여 체류비와 학비를 지원

(학기당 1,300만 원)하고 졸업 후 지역특화 비자를 부여하여 도내 기업

의 연구인력으로 채용

 K-드림협의체를 구성, 도청-대학-기업-유학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입국-교육-정주 프로세스를 구축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 외

국인 취업·창업을 위한 외국인 전용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캠

퍼스 실습인턴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점을 인정 받으며 기업

에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화,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을 연결함

으로써 지역 뿌리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

 ‘경북학’ 수업은 경북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현장학습을 필수로 포함하여 

경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 ‘실용한국어’ 교육은 일상 회화는 

물론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고·회의·통화·상담 등에 필요한 용어와 비즈

니스 매너 등을 교육

❚ 주요  계획
 해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우

수 외국인 유치 국가 다변화를 모색,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수 유

학생 200명을 선발해 정상회의 기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경북의 우수 

문화 자원을 알릴 수 있는 탐방 등 기회를 제공

 해외 각국에 (가칭) 글로벌 경북학당을 설립·운영, 지역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를 활용해 거점 학당을 만들고 한국어·경북학(學) 

교육, 유학 정보 제공 등 도와 지역대학이 직접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수립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지방시대정책국 산하 외국인공동체과를 설립,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지원

팀, 다문화정책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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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책과 지역인재육성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담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 유학, 취업, 체류비자, 주거, 보육, 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여 외국인이 경북주민으로 정주하기 위해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

  - 지역특화형 비자와 취업 연계, 취업 박람회, K드림헬퍼 채널 운영, 기업

-대학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이음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정서지원 상담, 

유학생 및 외국인 정책 자문단 운영 등을 담당 

1.2.16 경상남도

❚ 주요  지원사업
 RISE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플랫폼 구

축,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인력 양성을 

추진

 마산대, 거제대, 거창대, 남해대 등 특성화 트랙을 운영하는 특성화 분야

별 학위트랙을 계획하여 유학생의 지역산업 취업 확대를 추진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고 일학습연계 유학비

자 발급 지원으로 졸업과 동시에 도내 취업을 지원

❚ 주요  계획
 2028년까지 1만 명 해외 인재 유치 계획을 발표, RISE 사업과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기술인력 중심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유학 비자를 가진 외

국인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설계

❚ 전담  부서  및  유관기관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다문화파트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 수립·조정,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총괄 지원·관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연구과제 지원, 다

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동향 파악 및 대응, 외국인주민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세계인의날 등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 지원, 고려인동포 

등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 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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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국 산업인력과에 외국인력수급파트와 외국인력정착파트가 설립

되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별도로 전담하는 부서는 없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노동복지센터 등이 설

립, 초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응·훈련·교류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치를 추

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관은 없음

[표 5] 광역자치단체 외국인 유학생 주요 사업
지역 사  업

서울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 서울탤런트허브, 유학생 

정착지원 아카데미 등 

부산
⦁Study 부산 30K 프로젝트(2024) :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 이공계 유학생 비율 30% 

확대, 취업비자 전환율 40% 
⦁취·창업 지원사업 도입(2024년 2억 원), 창업이민종합시스템 운영

대구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2025) : 해외 우수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 대구
⦁2025년 약 8천 명→ 2028년 1만 명 확대,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장학금, 주거안정 지원, 초기적

응 교육 등 관련 예산 편성

인천

⦁제1차 인천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4~2028) : 행정인턴 운영 사업과 외국인청년 유학
생 취업지원 사업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i-RISE’ 사업으로 맞춤형 정주지원 프로그램(한국어교육, 멘토링, 취업연계, 
문화·정착체험 등) 운영

광주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계획(2025~2029) : 2029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2,000명 유치와 정주
율 10% 달성

⦁광주 글로벌허브센터 설립, 해외 유학박람회 추진, 거점 한국어센터 구축, 산업 연계 인턴십과 창업 
지원 등 총 13개 과제 추진 

대전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맞춤형 지원사업 등

울산
⦁외국인 유학생 울산적응 지원 프로젝트, “울산의 매력 만끽” 체험행사, 유학생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지원 사업 등
세종 ⦁유학생 후견인 제도(K-가디언) 도입, 신입 유학생 대상 세종시 문화투어

경기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 수립
⦁경기 유학생 팸투어, 경기글로벌인재 인턴사업, 이주민 포털 구축

충북
⦁충북형 K-가디언 제도 운영,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 ‘스터디 인 충북’ 시범서비스 시작

충남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도입,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등

전북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 유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지원, ODA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등

전남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이공계 학생 비율 40%,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35% 목표
⦁2025년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 5개국에서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 : 한옥 건축, 친환경 농업, 말

산업 등 학교별 특성화 교육 시행

경북
⦁K-GKS 사업 : 우수 이공계 석박사 유치, 체류비와 학비 지원(학기당 1,3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 시범 시행, 해외 각국에 (가칭) 글로벌 경북학당 설

립·운영

경남
⦁2028년까지 1만 명 해외 인재 유치계획 발표, RISE 사업과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기술인력 중심 

고급인재 유치

자료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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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분석

2.1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과 유형

❚ 광역자치단체의  유학생  조례는  2019~2025년에  집중적으로  제정,  다수  지역이  외
국인  유학생을  독립  규정하거나  기존  외국인주민  조례를  개정해  유학생  조항을  포함

하는  형태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표 6] 광역자치단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   례

서울 ⦁2025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

부산 ⦁2024년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대구 ⦁2025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제정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

인천 ⦁2016년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24년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 제정(연수구)

광주 ⦁2020년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9조 “외국인 주민의 교육지원”에 따라 2021년

부터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 시행

울산 ⦁2025년 「울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
⦁울산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 제공과 지역 취업알선 제도 등 포함

세종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 ⦁2025년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충북 ⦁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남
⦁2022년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5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을 위한 전부개정 추진, 유치 중심에서 적응 및 정착을 포괄하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까지 제도화

전북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전남 ⦁2025년 「전라남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 제정

경북 ⦁2024년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의 정체성 강
화 교육을 지원사업으로 포함

경남 ⦁2025년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중 

자료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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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2025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을 발의

  -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자 포함)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우수 유학생의 정주를 돕는 기반을 마련

  - 한국어 교육, 초기 적응교육, 장학금 및 주거지원, 생활법률 상담, 취·창

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 지원, 유학생 DB 구축, 유학생 박람회 개

최 등 지원사업이 명시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유학생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

로 제공, 동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외국인주민으로 

정의,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학생들에게

도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

  - 제7조(지원사업)에 서울시장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 한국어 교육, 생활상담 및 법률지원, 문화이해 

교육 및 교류행사,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 연계, 외국인주민 지원시

설 설치·운영 등을 규정, 이러한 범주 내에서 유학생을 지원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조례 제5조)이나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

치(제6조) 등의 조항을 통해,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수

렴과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

 부산은 2024년 말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 목적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

  - 한국어 및 초기 생활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주거 등 생활편의 지원, 생

활·법률 상담, 취·창업 교육 및 상담, 유학생 커뮤니티와 문화·체육행사 

지원,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와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례를 근거로 유학생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대학·기업·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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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2025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

  -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인천은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별도 조례는 없지만, 2016년에 「인천광

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안

정적 생활과 자립,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포괄적 기반을 마련

  - 2024년 연수구는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종합계획 

수립, 사회통합 서포터즈, 다국어 홈페이지,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명문화

 광주는 2025년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대전은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

  -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 현재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해 유학생

을 지원, 동 조례 제9조 “외국인 주민의 교육지원”에 따라 202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시행

  - 매년 직전 학기 성적 B+ 이상인 관내 대학 외국인 학부생 수십 명을 

선발하여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

 울산은 2025년 「울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 과거에는 별도의 유학생 지원 조례 없이 「울산광역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로 유학생을 지원

  - 주요 내용은 부산, 광주 등 조례와 동일하지만, 울산의 산업 특성을 반

영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 제공과 지역 취업알선 제도 등을 포함

 세종은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세종시 출범 후 제정된 첫 외국인 관련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경기는 2025년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 경기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외

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외국인유

학생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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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목적과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유사, 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

화한 것이 특징

 강원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

한 조례」를 제정

  -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충북은 2025년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매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목표와 비전, 지원 시책, 지원 기준·자격·기

간·절차, 유학생 실태조사, 재원 마련 방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

 충남은 2022년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인재 유치를 전담할 외국인유치센터의 설

치 근거를 규정, 조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도내 대학(원)에 재학 중

이거나 입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정의

  - 센터를 통해 인력송출국·지역 대학·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유

학생 및 노동자에게 시·군별 산업별 구인 정보와 유학 정보를 제공, 한

국어 교육 지원, 정주 안내, 국내외 홍보 및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비자 

안내, 외국인 유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2025년 외국인유치센터를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며 조례를 전부개

정, 기존 외국인유치센터가 외국인 유치 중심이었다면 개정된 조례에서

는 적응 및 정착을 포괄하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까지 제도화 

 전북은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범주는 다른 지역들과 대체로 유사

 전남은 2025년 「전라남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를 제정

  - 목적과 지원사업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

 경북은 2024년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의 정체성 강화 교육을 지원사업으로 포함, 일반

적인 한국어·생활적응 교육 외에 유학생들에게 경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경북학’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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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2025년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

  - 제정 목적과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과 유사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에 “외국인 유학생의 도

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 업무가 포함

 제주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이 조례에서 유학생은 ‘90일 초과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는 외국인주민 

정의에 포함될 뿐 유학생 지원을 위한 별도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취업 상담, 문화·체육행사 등 제주도에서 운영하

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 자체는 다른 지역의 유학생 지원사업

과 유사

  - 2023년에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

학 중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을 명문화, 다만, 학업 비자로 입국

한 유학생을 노동력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잠재

2.2 외국인 유학생 조례 특성

❚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들은  전반적으로  유사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

을 도우며, 우수 유학생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역시 비슷한 범주로 구성

  - 한국어 등 언어 적응 교육, 초기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생활·법률 상담, 문화교류 및 체육활동 지원, 취업 

연계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학업 지

원부터 취업·정착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도록 유사한 모델을 채택

했음을 시사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제정된 조례일수록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조항

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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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유학생 컨설팅 및 홍보 등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명문화하여 단순 지원을 넘어 우수 유학생을 유인하는 역할까지 조례에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제정  여부와  시기,  지원  대상·범위,  조례의  특화  요소  및  집행  구조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남

 부산,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은 2019~2025년 

사이에 독자적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반면, 서울, 인천, 경남 등

은 별도의 유학생 지원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제정 중

 최근에 제정된 조례일수록 그 명칭이나 조항에 “유치”를 포함하여 단순

한 생활 지원을 넘어 우수 유학생 유치 전략까지 포괄하는 경향이 두드

러짐

  - 전남과 강원은 명칭부터 지원 및 유치를 모두 명시

  - 세종 등 초기에 제정된 조례는 유학생 지원 위주의 내용으로 비교적 단

순하게 제정한 후, 시행계획 수립이나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내용을 보

완하는 추세

 충남과 같이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춘 특수한 조

례 제정도 특징

  - 지원 대상 정의에서 대부분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포함

하지만, 충남은 입학 예정자까지 포괄하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함께 다루

는 등 범위를 확장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에 유사한 지원 항목을 열거하고 있지만, 일부 지

자체는 자치단체별 현안을 반영한 독자적인 조항을 명문화

  - 경북은 유학생 지원사업에 지역정체성 강화 교육을 추가하여 지역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반영

  - 울산은 산업협력형 인턴십과 지역 취업 알선을 명문화하여 지역 주력산

업과 유학생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반영

  - 경기는 유학생 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

계 측면의 차별화를 모색

  - 충북은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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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사업·조례의 문제점

❚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되어  유치·정착·취업을 
하나의  연속적  흐름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단기·단발  사업  위주로  운영

 서울·부산·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도 장학·정착·취업·

생활지원 등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간 정책 차이도 커 국가·지역적 전략 틀과의 정렬이 어려운 구조가 발생

 이로 인해 유학생의 체류 단계별 정책이 누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인구

정책·산업정책과 연계되지 못해 정책이 구조적으로 분절되는 문제가 전

국적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은  대부분  박람회·인턴십·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전환  설계가  부족

 부산·대구·전북·경북 등이 산업연계·계약학과·창업지원 등을 포함했음에

도 여전히 체험·행사 중심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 지역 내 기업·산업정책

과의 연계가 제한적

 취업 연계 이후 비자·주거·정착지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부족해 장기적

인 지역 정착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

❚ 지자체의  유학생  정책은  대학  의존도가  높아  행정연계·정책조정·성과평가가  대학  중심
으로  형성,  지방정부  주도의  종합정책  수립이  어려운  공통적  구조  문제가  확인

 대다수 지역에서 유학생 데이터, 상담, 생활지원, 비자지원 등을 대학 국

제처에서 담당하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움, 이는 지자체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 범위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학별 역량 편차가 커 지역 내 지원 편차가 발생, 지자체가 유학생 정

책의 방향성을 주도하지 못하며 정책 체계가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실태

가 공통적으로 발생

❚ 지역별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준이  낮고  지자체–대학–유관기관  간  데이터  공
유체계가  부재하여  정책  기반  정보가  부족

 유학생 현황·전공·취업·정착 데이터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

지 않아 정책 기획·평가·대상자 선정·맞춤형 사업 설계가 객관적으로 이

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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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부재는 유학생 유치전략, 취업연계, 정착지원 계획 수립에서 심각

한 제약을 초래, 지자체가 유학생 정책을 전략 영역으로 확장하기 어려

운 핵심 구조적 한계로 작용

❚ 지역  간  조례·예산·조직·사업  수준이  불균형하여  유학생  정책  수준이  편차가  발생하
며  지자체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

 수도권 대학에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58%가 집중되는 등 유학생 분

포가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 편중, 이로 인해 지방은 유학생 유치 규

모도 작고 사업 추진 역량이나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지원 프로그램

의 수준과 다양성에서 차이가 발생

 유학생 수 및 지원사업 실적은 정주 성과에서도 지역별 격차를 초래, 산

업기반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유학생의 졸업 후 지역 잔류율이 낮음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 차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지역 편차를 

보이며, 이는 국가적 인재 활용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잠재

❚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  지방비에  편중되거나  외국인주민·다문화  예산 
속에  통합되어  유학생  전용  예산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액  단위  사업  중심으로  운영

 대다수 지역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 일반 항목에 유학생 사업을 소규모로 

편성해 사업 지속성과 확장성이 낮은 한계를 노정

 국가 보조금이나 기업·대학 매칭 비중이 작아 재정 다원성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 시 안정적 예산 확보 근거가 취약해 장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실태가 공통적으로 확인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  조직·예산  등  한계와  거버넌스  부재로  인
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대다수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나 종합계획이 부재하

거나 최근에서야 제정되는 등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가 교육, 

국제교류, 인구정책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이로 인해 정책 거버넌스가 약화되어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 지자체의  유학생  정책은  교육·정착·취업·생활지원이  부처·부서별로  분리  운영되어  행
정적  파편화가  심화,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여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한  조직  구

조적  문제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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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부서 내부에서도 유학생 업무가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청년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등으로 분산되어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정책 효

과를 누적시키기 어려운 체계가 지속

 이로 인해 유학생 정책이 장기적인 인재 유치 전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존 외국인정책으로 한정되어 정책적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 현행 지원사업이 유학생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 체감효과

가 낮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음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과제를 취업 기회 확보와 

현지 정착으로 인식,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은 문화행사 위주이며, 정보 

부족으로 접근이 어려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

 지원 서비스가 주로 한국어로 제공되거나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접근이 불편하며, 지역사회 포용성 부족으로 유학생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도 발생

 이러한 수요자 측면의 정책 미비는 지원사업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물론,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 의욕을 저하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는  한국어  교육,  초기  적응  교육,  장학금,  주거  지원,  생활·
법률  상담,  취업연계,  문화교류  행사,  유학생  DB  구축  등  유사한  지원사업  목록  열

거에  그침

 여러 지역의 조례 내용이 거의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특수성이 반

영되지 않는 한계로 이어짐

 조례 간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적 차별화 요소가 미흡

❚ 조례에  지원사업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행정적  장치와  조직이 
불명확

 조례상 규정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 형태로 규정되어 

집행이 임의적이며, 지자체장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실행되

지 않을 위험이 잠재

 외국인 관련 행정체계는 대부분 국이나 과보다는 팀 단위에 머물러 있

고, 외국인 유학생 업무 전담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러한 조직 구조로는 유학생 지원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행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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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대체로  장학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  수준에  머물고  구
체적  재정지원  방안이나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장치가  부족

 우수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나 졸업 후 지역에 남는 유학생에게 제공

하는 정착지원금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예산상 한계로 지자체가 직접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드물고, 필요

시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도 

고려 가능

 장학금·정착금 지원에는 졸업 후 해당 지역기업 취업 또는 지역 봉사활

동 참여를 조건으로 연결함으로써 유학생의 지역 기여와 정주를 유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 연계 조항이 제외

 즉,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졸업 후 정착 유인을 제공하는 

조치가 미흡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유인하기에 제한적

❚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인재 
양성이나  졸업  후  취업·정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대부분 조례가 명시하는 “취·창업 지원”은 포괄적 표현에 그쳐, 지역 내 

기업과의 인턴십 연계나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구체적인 실행 방

안은 담겨 있지 않음

 지자체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계약학과, 영어트랙 

학위과정 등)을 대학과 협력하여 개설함으로써 해외 우수유학생을 유치

하는 전략을 마련 필요, 그러나 이러한 산업연계형 인재 유치·양성 방안

이 조례 차원에서 뒷받침되지 못함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는 지역기업과 졸업한 유학생을 연결하는 채용박람

회 개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문제가 지속

 관광업, 농식품가공업 등 인력난 업종뿐만 아니라 IT스타트업, 공공기관 

인턴십 등 다양한 분야로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 필요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생활정보 제공, 멘토링 등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례에는 졸업 후 정착 지원 

조항이 거의 부재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의무나  성과  점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당사자나  대학,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  관한  조항도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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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기존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

립, 협의회 구성 등 조항이 포함되어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 의견 수렴을 보장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는 계획·평가 및 거버넌스 장치가 누락, 그 

결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체계성 확보와 이해관계자 소통 측면에서 미흡

3.2 개선 방향

❚ 지자체  유학생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유치–정착–취업–정주가  하나로  연결되
는  전  과정  통합모델로  재편해  사업  간  연계성과  누적  효과를  강화  필요

 초기 적응 교육, 생활상담, 진로지도, 취업연계, 정주지원이 단절되지 않

도록 단계별 기능을 통합 설계하고, 부서 간 공동 목표와 일관된 성과지

표를 마련해 전 과정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접근 필요

 유학생 정책이 단기 이벤트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장기적 지역 인재전

략으로 전환되도록 정책 체계를 재정비 필요

❚ 유학생  전용  예산  항목  신설,  중앙부처·산하기관·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다원적  재원
구조  구축  등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필요

 유학생 예산을 외국인·다문화 예산과 분리해 독립 계정으로 운영하고, 기

업·대학 매칭펀드 등을 결합해 예산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중장기 사업

의 확장성을 뒷받침

❚ 유학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해  현황–수요–전공–취업–정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평가·예산편성을  구조화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  전환  필요

 대학별 데이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정보수집 양식·정기 제출

체계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 단위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해 

맞춤형 사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은 장기전략, 예산방향, 지원대상 선정 등 정확도를 높

여 지자체의 유학생 정책을 전략 분야로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

❚ 지자체–대학–산하기관–기업  간  거버넌스를  강화해  유학생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행정  분절을  완화하는  기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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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업무를 외국인·다문화·교육·경제 등으로 분산하기보다 전담조정

기구에서 공동 계획과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정기적 데이터 공유·성과 

평가를 체계화하는 구조 필요

 이를 통해 유학생 정책이 대학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전략을 

주도하며 지역산업·인구정책과 연계되는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

❚ 유학생  지원의  대학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생활·법률·취업·비자  원
스톱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유학생이  행정·지역사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공공 

기반을  확대

 대학 국제처에 집중된 상담·생활·진로지원 기능을 지자체 지원센터와 공

동 수행하도록 재배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공공 참여 인턴십 등

을 지자체가 직접 확보

 지자체 차원의 공공적 지원 기반 강화를 통해 대학 역량 차이가 유학생 

지원의 품질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

❚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학생  눈높이에서  유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이를 
위한  조례  개정

 일회성 박람회 개최 등 방식에서 벗어나 유학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주거·생활 여건 개선과 취업 연계 지원에 예산을 배정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 확대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

한 졸업 후 취·창업 연계, 해당 산업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

업 성과를 정주율 등으로 측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자체 내 전담 부서나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제고

 대학-지자체-산업계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공공임대기숙사 제공, 생활 상담 등 정착 지원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유

학생의 체감도를 제고

 상술한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를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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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원특별자치도형 이민정책 추진 방향

1. 강원도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특성

1.1 강원도 외국인 구성 현황

❚ 강원도  등록  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6%  증가하며  전체  인구 
구조에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

 2025년 9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총 36,878명으로 2024년 대비 약 

8.1% 증가

 전체 외국인 인구에서 1.9%를 차지, 강원도 인구(약 152만 명)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2.4% 수준으로 전국 평균(5%)보다는 낮음

 강원도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대체자원으로서 부상

[그림 4] 강원도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09.)

                    자료 : 법무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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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은  다양한  체류  목적과  체류  자격으로  구성
 외국 국적 체류자는 전체 외국인의 72.2%를 차지, 귀화자·혼인 이민자·

자녀 등 국적 취득자는 28%

 계절근로자(E-8)가 22.9%로 가장 많고, 유학생(D-2)과 비전문취업(E-9)

이 각각 19.6%와 17.2%를 차지, 어학연수생(D-4)은 5.4%

 장기체류자 중 결혼이민(F-6)은 9.6%, 영주(F-5)와 방문동거(F-1)도 

각각 4.8%와 4.1%

[그림 5] 강원도 체류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09.)

                    자료 : 법무부(2025)

❚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은  생산가능  연령층  중심으로  지역  노동력을  대체  인구
 전체 외국인 중 남성은 약 21,600명, 여성은 약 18,500명으로 남성이 전

체의 53.8%를 차지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35.7%와 34.3%를 차지, 유소년과 청년층 비

중이 5.3%에 불과해 가족동반 및 정주형 인구의 비율은 낮음

 여성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도농복합지역에 

고르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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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강원도 연령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09.)

                    자료 : 법무부(2025)

❚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노동  목적  체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계절성과  산
업  종속성이  뚜렷

 외국인 근로자는 농·축산업·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산업구조와 불일치하는 경향이 발생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편중 현상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만, 정주 가

능성과 지역통합에는 한계로 작용

❚ 체류  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  중심이며  장기  정착률은  여전히  낮음
 10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의 12.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장기 체류 비율을 보임

 3년 이내에 강원도를 이탈하는 외국인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8%로, 

지역 정착률은 낮은 수준

 체류 목적이 임시적 학업, 단기 취업, 계절노동 등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체류 안정성이 취약

❚ 113개  국적의  외국인이  등록,  국적  다양성  매우  높음,  이는  장기적으로  다문화·다국
적  구조가  확장될  가능성을  의미

 아시아 출신 92.4% : 동남아 61.5%, 동북아 19.1%, 남아시아 13.6%, 

중앙아 5.7%

 베트남 출신은 8,750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약 24.3%를 차지해 가

장 큰 비중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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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자는 한국계 중국인(3,131명)을 포함해 약 8,323명(14.4%)이

며, 네팔(3,204명, 8.9%), 필리핀(3,823명, 10.6%), 우즈베키스탄(1,374

명, 3.8%) 역시 강원도 외국인 사회의 주요 집단으로 나타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비중이 빠르게 증가, 농업·식품제조·서비스

업 인력 의존도가 증대

[그림 7] 강원도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2025.09.)

                    자료 : 법무부(2025)

❚ 외국인  주민의  지역  분포는  도시와  농촌  간에  기능적으로  이원화
 원주(6,749명, 16.6%), 춘천(6,725명, 15.9%), 강릉(4,730명, 11.6%)에 

약 44%가 거주

 고성군(9.4%), 횡성군(6.9%), 철원·양구(5% 이상) 등은 인구 대비 외

국인 비율이 도 평균보다 높음

 도심권은 유학생 중심, 군 단위는 계절근로 중심의 기능적 분화가 지역

별로 명확하게 나타남

❚ 결혼이민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병행하며 
생활거점을  형성

 재외동포(F-4)는 언어·문화의 장벽이 낮아 한국사회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영업 등에 종사

 강원도의 고령화·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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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외국인  주민  구성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산업  기반  중심의  유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역산업과 연동된 단기 취업·계절근로 중심의 구조는 인력 공급에는 유

리하나, 지역 정주로 이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짐

 강원도는 이를 장기 체류·정주 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비자 체계 유연화, 

정주지원 예산 확대, 다문화 수용 정책 정비가 필요

 특히 외국인 정책이 인구·노동·교육 정책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시스템 정비가 장기 전략의 핵심 과제

1.2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특성

❚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4월  기준  총  7,563명으로,  전국  유학생(253,676
명)의  2.7%를  차지

 강원도 전체 유학생 7,563명 중 대학·전문대학 과정이 4,752명(62.8%)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학연수 1,415명(18.7%)·석사 608명

(8.0%)·박사 515명(6.8%)·기타연수 273명(3.6%)이 뒤를 이음

 학위취득형 유학생이 전체의 77.7%를 구성, 이는 강원도 유학생 구조가 

학위 기반 장기 체류형 중심으로 구성됨을 시사

[그림 8] 강원도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2025.04.)

                    자료 : 교육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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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유학생  규모는  상위  3개  대학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며  강원도  유
학생  생태계의  불균형적  집적  양상을  형성

 강원대학교 1,981명·경동대학교 1,625명·강릉영동대학교 1,514명으로 세 

대학의 비중이 56%를 차지, 1개 대학(강원대)과 2개 전문대·사립대가 

전체 유학생 구조를 결정

 연세대 미래캠퍼스(622명), 강릉원주대(394명), 송곡대(344명) 등 대학

은 중규모 대학군으로, 300~600명대가 유학

 소규모 대학군은 200명 이하 수준(한림대·한라대·가톨릭관동대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전공 또는 특정 국적 중심의 유학생 집단이 형성

[표 7] 강원도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2025.04.)

순위 대학명 유학생 수 비율(%)

1 강원대학교 1,981명 26.2%
2 경동대학교 1,625명 21.5%
3 강릉영동대학교 1,514명 20.0%
4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622명 8.2%
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394명 5.2%
6 송곡대학교 344명 4.5%
7 한림대학교 232명 3.1%
8 한라대학교 200명 2.6%
9 가톨릭관동대학교 175명 2.3%
10 송호대학교 172명 2.3%
11 세경대학교 133명 1.8%
12 상지대학교 101명 1.3%
13 강원도립대학교 62명 0.8%
14 한림성심대학교 3명 0.0%
15 한국폴리텍 III 원주캠퍼스 3명 0.0%
16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2명 0.0%

             자료 : 교육부(2025)

❚ 강원도에서는  종합대학·전문대학·연수  중심  대학  간  과정  구성  차이가  크고,  이  차이
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과  학업의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고정

 종합대학(강원대·강릉원주대)은 학부–대학원–연수 전 과정을 모두 보유하

여 유학생의 학업 경로가 상향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며 전공·학위 

수준의 다양성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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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경동대·강릉영동대·송곡대·세경대 등)은 학부·전문학사 과정 

집중도가 80~90% 수준

 연수(어학연수·기타연수)는 경동대·강릉영동대·강원대 중심으로 분포, 연

수→학부 진입 구조가 존재하나 학위과정 전환률은 확인 불가

❚ 전공계열별로  보면  학부·전문대학  유학생은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반
면,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계열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분산

 인문사회계열은 2,630명(55.3%)으로 다수를 차지, 자연과학 1,143명

(24.1%)·공학 710명(14.9%)·예체능 258명(5.4%)·의학 11명(0.2%)이 

뒤를 이음

 강릉영동대, 송곡대, 세경대 등은 전체 전공의 60~80%가 인문계열에 집

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자연과학과 공학은 강원대, 연세대(미래), 한라대 

등 대학에 주로 분포

 석사과정의 공학·자연과학 전공자는 16%, 박사 과정도 10.7%, 지역 첨

단산업과 연계된 고급 기술인재 배출이 제한적

  - 지역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의 연구인력 파이프라인 부족, 

지역 대학원의 이공계 R&D 기반 취약

 예체능 박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강원도가 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을 고

급화할수 있는 인재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

  - 이를 기반으로 K-컬처·지역축제·예술관광·브랜딩·창업 분야에서 강원도

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

[표 8]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전공계열 현황(2025.04.)

전공계열 학사 (명 / %) 석사 (명 / %) 박사 (명 / %) 합계

인문사회 2,630명 (55.3%) 263명 (43.3%) 84명 (16.3%) 2,977명(50.7%)

공학 710명 (14.9%) 50명 (8.2%) 14명 (2.7%) 774명(13.2%)

자연과학 1,143명 (24.1%) 48명 (7.9%) 41명 (8.0%) 1,232명(21.0%)

예체능 258명 (5.4%) 233명 (38.3%) 356명 (69.1%) 847명(14.4%)

의학 11명 (0.2%) 14명 (2.3%) 20명 (3.9%) 45명(0.8%)

합계 4,752명 608명 515명 5,875명

       자료 : 교육부(2025)

❚ 지역별  유학생  분포는  대학  입지에  따라  결정,  전체  유학생의  약  84%가  춘천,  강
릉,  고성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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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은 강원대가 위치하여 학부·대학원·연수 전 과정 유학생이 집적, 전

공·국적 분포가 가장 넓은 범위를 형성하는 도내 최대 유학생 중심축

 원주는 연세대(미래), 상지대, 한라대 등 대학이 집적된 지역으로, 보건·

의공학·공학 계열 중심의 중규모 유학생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소비·문화 등 도시생활권 전반으로 유학생의 영향력이 확산

 강릉은 강릉원주대 기반의 학부·대학원 중심 구조가 형성되고, 고성은 경

동대 단일캠퍼스 기반으로 군 단위에서 1,5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집중되

는 이례적 구조가 형성

 철원·양구·인제·화천 등 대학 미입지 지역은 유학생 규모가 20명 이하 

수준으로, 도 전체 유학생 분포에서 비중이 미미한 주변부 공간으로 기능

[표 9] 강원도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5.04.)

지역 유학생 수 비율(%)

춘천 2,622명 34.67%

강릉 2,083명 27.54%

고성 1,625명 21.49%

원주 928명 12.27%

삼척 172명 2.27%

영월 133명 1.76%

                          자료 : 교육부(2025)

❚ 78개  국적의  유학생이  거주,  베트남  3,147명(41.6%)과  중국  1,770명(23.4%)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상위  4개국(베트남·중국·네팔·우즈베키스탄)이  전체의  85%  이

상을  구성하는  고집중형  구조

 베트남 유학생은 경동대(406명), 강릉영동대(1,442명), 강릉원주대(285

명) 등 학부·전문대 중심의 대규모 분포가 특징, 전공 구성은 인문사회

계열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보건·관광·경영 등 직무 연계성이 높은 

실용계열 전공도 주요 축을 형성

 중국 유학생은 강원대(965명), 연세대(미래, 556명), 한림대(114명) 등 

종합대학 중심 분포가 두드러지며, 석·박사 과정 비중이 높아 강원도 대

학원 유학생의 핵심 국적군을 형성

 네팔(1,071명), 우즈베키스탄(478명) 등은 특정 대학 편중이 강하고 기

술·자연과학·보건 계열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여 전공–국적 간의 결합 

패턴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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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국적 비중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관광·서비스업 

취업경로 연계 시 활용 가능

[표 10] 강원도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5.04.)

순위 국적 인원 비율(%) 합계

1 중국(한족) 2,838 37.5% 2,977명(50.7%)

2 베트남 1,712 22.6% 774명(13.2%)

3 우즈베키스탄 347 4.6%

4 몽골 282 3.7%

5 인도네시아 280 3.7%

6 네팔 276 3.6%

7 카자흐스탄 226 3.0%

8 키르기스스탄 206 2.7%

9 필리핀 180 2.4%

10 태국 143 1.9%

기타 1,053 13.9%

       자료 : 교육부(2025)

❚ 국적별  전공  선택은  강원도  유학생의  학업경로와  대학별  구조적  역할을  규정하는  핵
심  요인으로  작동하며  전공별  국적  집중도가  상이

 인문사회계열은 4,752명 중 2,630명(55.3%)을 차지해 가장 큰 전공군을 

형성하며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

 자연과학계열(24.1%)은 강원대·연세대(미래) 중심으로 구성되며 네팔·

몽골 등 특정 국가 비중이 높아 전공–국적 결합이 가장 뚜렷

 공학계열(14.9%)은 네팔·우즈베키스탄 국적 중심으로 특정 대학과 결합

되는 구조를 보이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제조 기반 

특성을 유지

 예체능계열은 학부생 규모는 작지만(5.4%), 대학원 과정과 연동될 때 박

사과정에 집중(69.1%)

❚ 학위별·국적별  결합  분석을  통해  강원도  유학생  수요는  단기  체류형과  장기  정주  가
능  집단으로  구분되며,  체류  패턴과  지역  정착  가능성은  전공·학위·국적의  조합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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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전문대학 중심 국적군(베트남·우즈베키스탄)은 연수→학부→취업 

준비의 직선형 학업 경로가 나타나며, 대학–산업 연계도가 높고 체류 중 

지역 상권·교통·주거 등 생활경제와 직접 결합

 석사·박사 중심 국적군(중국·몽골)은 연구실 기반 학업 구조로 지역경제 

직접 기여보다 교육·연구 활동에 집중되며, 대학 내 연구·강의조교·프로

젝트 참여 등 학내 중심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남

 네팔·우즈베키스탄 등 기술·실습 중심 국적군은 공학·보건·자연계열에 

집중되며 장기적으로 기술인력(E-7)·지역특화비자 전환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집단이나 대학–기업 매칭 체계의 불균형으로 체류 연속성이 

일정하지 않음

❚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역할은  대학  분포와  생활권  구조에  따라  차별화되며,  학위·
전공·국적  요소가  결합할  때  지역경제·사회·산업  기능과의  연계  수준이  달라짐

 학부 중심 대학(고성·강릉·원주)은 유학생 수요가 지역 음식·주거·교통 

소비의 핵심층으로 기능하며 지역경제 소비 기반을 직접 강화하는 구조

를 보이고, 숙박·편의·식음료 분야의 지역 매출과 연계성이 강함

 종합대학 중심 지역(춘천·강릉)은 연구·대학원 중심 유학생의 비중이 커 

지역사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나, 전문분야 연구·프로젝트 참여·산

학협력 활동을 통한 간접적 지역 기여가 나타나는 특징이 존재

 어학연수 중심 지역(영동·송호 등)은 단기 체류가 많아 지역경제 기여는 

있으나 정주 가능성과 장기 인력화로의 전환률이 낮아 교육·체류 기반과 

지역 인력수요 간 연결성이 약하게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경로는  학위–전공–국적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강원도의  정주
기반  형성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동

 학부 유학생 다수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 분포하여 지역산업 

경험 및 현장 기반 취업 가능성을 확보하지만, 비자전환·주거지원·취업

연계 부족으로 인해 졸업 후 상당수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대학원 중심 유학생은 장기체류 기반은 확보되나 지역 내 연구·전문직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도내 

전문직 취업 진입 경로 부재가 주요 제약요인

 기술계열 유학생은 산업연계 실습·기능인력 전환 잠재력이 크지만, 제도

적 지원의 한계와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부침으로 인해 정주율이 일정하

게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성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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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구조는  “규모는  대규모,  국적은  고집중,  전공은  분절형,  학위는 
양극화,  지역은  4개  축  중심”이라는  다층적  특성이  결합된  형태로  구조화

 유학생의 65% 이상이 베트남·중국 국적으로 구성되는 집중형 국적 구조

가 전공·학위 구성까지 규정하고, 상위 3개 대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용하는 분포 편중이 지역 유학생 생태계를 형성

 학부는 인문사회 중심, 대학원은 예체능 중심이라는 양극 구조가 관찰되

며, 이 전공구조는 국적 분포와 결합하여 특정 대학·특정 지역의 유학생 

활동과 체류패턴을 결정하는 기반으로 작동

 이러한 다층적 구성은 강원도의 향후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체류–취업

–정주 연계체계 구축·대학별 특성화 전략·산업별 맞춤형 연계정책이 핵

심 과제로 자리해야 함을 시사

2. 강원도 외국인·유학생 정책·사업·제도 기반 분석

2.1 본청 및 시·군

❚ 2024년  수립된  강원도  외국인정책  종합  운영계획은  ‘글로벌  인재와  함께  미래를  선
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비전과  이민행정체계,  우수외국인재,  가족재결합을  기본방

향으로  제시

 계획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외국인 구성 변화에 대응해 이민을 인구·지

역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하고 행정·산업·가족 영역별로 과제를 나눠 추

진 방향을 정리

 농업·어업·제조·서비스 등 필수산업 인력,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동반 등 다양한 외국인 유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목표와 과제를 포함

 세부 사업보다는 이민정책의 틀·언어·우선순위를 정리해 강원도가 어떤 

외국인 정책을 지향할지 방향을 보여주는 상위 수준의 기획 문서

❚ 종합  운영계획의  여섯  가지  추진  과제는  △강원형  이민정책  설계  △이주–정착  단계

별  지원체계  △필수·전략산업  외국인력  △석·박사급  인재  유치  △가족재결합  행정지

원  △정보  접근성과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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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형 이민정책 설계’에서는 제1차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주

민 정주율 지표 개발, 거버넌스 구축 등 제도·계획 차원의 과제가 강조

되며, 실제 사업보다는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 일을 중심으로 설정

 ‘단계별 지원체계’는 입국–정착–정주 과정에 필요한 언어·주거·취업·행

정·커뮤니티 서비스를 어떤 흐름으로 배치할지를 정리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단계 구분과 서비스 메뉴를 제공

 필수산업 인력과 석·박사급 인재 과제는 산업별 인력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분리해 농어업·제조업 인력과 연구·혁신 인재를 다

른 정책 대상군으로 설정

❚ 본청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정비,  협력회의  운영을  통해 
광역  차원의  정책  의제  설정과  제도·거버넌스  체계를  총괄

 기본계획 수립은 이민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고 

도내 인구·외국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 기획 기능으로 수행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기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통합 조례를 

분리·정비하여 지원 범위, 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의무, 명예도민 예우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도 주도의 외국인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 회의는 도–유관기관 간 실무협의체로 운영되며, 계

절근로·비자·근로환경·유학생 지원 등 부서 간 현안을 통합적으로 조율

하는 정책 협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

❚ 시행계획의  경제·인력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유
학생  취업지원의  네  축으로  구성되며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

 농업·수산·농공단지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어업·수산

가공·채소·축산 중심으로 설계

 본청은 숙련기능인력(E-7-4) 추천과 지역특화형 비자의 제도화·총괄을 

담당, 시·군은 대상자 발굴·요건 검토·추천·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형성

 유학생 취업지원은 도의 취업박람회·비자상담과 시·군의 행정인턴·통역·

체험사업이 병렬 배치, 대학·기업 연계를 위한 기반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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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다문화  분야의  시·군  사업은  행사형  교류,  교육·인식개선,  가족·관계지원,  생
활정착  지원의  네  가지  실무  축으로  구조화

 춘천·강릉·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 등은 다문화 어울림 축제, 세계문화

행사, 가족 캠프, 체육활동 등 대규모 참여형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간 집합적 교류의 장을 조성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이중언어·한국어 교육, 부모·아동 대상 사업, 

읍·면 단위 공동체 활동, 자조모임·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일상적 접촉

과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 

 외국인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등 본청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책 이해와 사례 학습을 제공, 시·군 현장의 다문화·외국인 

정책 집행 역량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운영

❚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정책에서  도청과  시군은  인력  도입,  근로환경,  주거,  의료·보
험을  나눠  맡는  다층  구조를  형성

 도 차원의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보험료·마약검사·

통역·농작업 도구 지원 등 인권·안전 중심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안전을 보완

 숙소지원 사업은 7개 시군 조립식 주택 설치를 지원해 외국인 계절근로

자의 주거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공공요금·수

선비와 병행해 ‘최소한의 주거 품질’을 정책 도구로 설정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

비·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해상 노동과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인한 건강·

생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 군으로 작동

❚ 유학생  정책을  보면,  본청은  취업·비자·취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춘천·강릉  등  기초지
자체는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본청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권역별 박람회와 찾아가는 취업·

비자 상담을 통해 기업·대학·유학생이 한 자리에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설계되며, 취업면접·컨설팅·멘토링 등 기본 기능을 포함

 춘천은 시티투어, 행정 인턴, 명예통역관, 겨울의류 나눔 등을 통해 도시

에 대한 애착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관광·문화·행

정경험을 결합한 비교적 입체적인 서비스를 운영

 강릉은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다문화 축제, 농촌이주여성·유학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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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광도시·문화도시 이미지를 살리면서 유학생을 

지역 행사에 끌어들이는 방식의 거점형 정책을 도모

❚ 시·군의  다문화·가족·아동  사업은  지방  인구  규모와  재정·조직  여건에  따라  ‘센터  기
반  도시형  모델’과  ‘찾아가는  농촌형  모델’로  구분

 원주·강릉·춘천·삼척·속초 등은 가족센터·외국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국어·상담·문화·자립지원·모국방문·모국방문 지원·언어발달·부모교육·축

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도시형 패턴

 홍천·횡성·영월·정선·태백·고성·양양 등은 읍면단위 활성화 지원, 찾아가

는 책읽기, 방문 한국어교육, 말놀이지도, 부모역할지원, 소규모 문화탐방 

등 이동형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소수 가구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되는 

농촌형 패턴

 이주배경 청소년·자녀 사업도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 교육, 학습능력 향

상, 신문 구독, 아동 보육료 지원 등으로 세분화, 같은 ‘다문화’ 범주 안

에서도 생애주기·학교 단계에 따라 다른 사업과 예산을 활용

❚ 본청은  제도·지표·계획·조례·협력·대규모  광역  사업을,  시·군은  계절근로·다문화·유학
생·아동·건강·보육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담당

 본청 사업은 대부분 비예산 또는 소규모 예산으로 계획·조정·지표·회의·

교육 등 시스템 설계와 조율에 집중하며, 외국인정책을 도 차원의 인구·

경제·복지 정책과 연결하기 위한 행정 인프라를 다지는 데 초점

 시·군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대상도 구체적이라 외국인 근로자·유학

생·다문화가족·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현장 주민이 바로 체감하는 복

지·문화·교육·노동·주거 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지역별로 우선순위와 형

식이 다른 다층 구조가 나타남

❚ 타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과  비교하면,  강원도는  서울·경기·인천  등이  운영하는  ‘유학
생  지역정착  패키지’나  ‘외국인특화  취업센터’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대

신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와  결합한  도–대학–기업  협력  기반이  강점

 서울·경기는 지방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지원·생활안내센터·리

빙랩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는 반면 강원도는 유학생 인구 자체가 지역 

전체 외국인 인구구조와 연계되어 비자전환 중심의 기능적 접근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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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원권 대학의 RISE 사업

❚ 강원  RISE  기본계획은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
로,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과  대학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을  핵심축으로  설정하며  외국

인  유학생을  지역  인구·노동시장  구조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

 5대 프로젝트 13개 단위과제 중 ‘대학주도형 지역현안 해결’ 영역에 외

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를 별도 과제로 편성

 유학생 유치·적응·정주를 하나의 정책축으로 수립하며 향후 5년간 200

억 원을 투입 예정 

 유학생을 단순 교육 대상이 아닌 지역소멸 대응 인구·기업 인력난 해소 

인력으로 간주하여 지자체–대학–기업–법무부 협의체 운영, 유학생 원스톱 

지원센터, 정주형 비자전환 및 취업 연계 등 사업을 추진

❚ 강원  RISE  세부시행계획은  도,  RISE센터,  16개  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합  플랫폼 
방식으로  구축하고,  유학생  사업을  포함한  대학  과제를  공모·선정함으로써  ‘도  전략–

대학  사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

 도지사가 RISE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며, 강원RISE센터와 16개 대학을 

각각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으로 선정, 대학들이 제안한 유학생 관련 과제

는 모두 ‘대학주도형 지역현안 해결–외국인 유학생 CITIZEN’ 단위과제

로 심사 및 선정

 평가체계는 비전·전략과의 연계성, 지역발전 기여도, 성과지표의 타당성

을 중점으로 하고, 유학생 관련 과제는 ‘유학생 유치 실적, 한국어교육 

기여지수, 지역 내 취업자 수’ 등 자체 지표를 사용해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를 정립

❚ 대학별  유학생  RISE  사업계획은  세부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유치–적응–정주–취업’
이라는  전주기  프레임을  공유하며  단계별로  비교적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춤

 대다수 대학은 해외 협력대학과의 학과·학위 연계, 권역별 현지 설명회 

개최, 국가·언어권별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복수학위·편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추진

 입국 이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행정 안내를 중심으로 초기 적응을 지원하

며, 한국어 교육과 학업 튜터링, 중도 탈락 예방 체계를 병행하는 한편, 

지역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정주 지원사업을 공통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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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간 차별화는 유학생 지원 전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며, 일부 대학은 유치 단계와 한국어·생

활 지원에, 일부는 취업 연계·정주 지원·비자 전환에, 또 다른 대학은 산

업 특화 연계와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구조로 형성

❚ 유학생  유치  측면에서  대학의  공통된  계획은  국가  다변화,  현지  네트워크  구축,  공동
학위·편입  트랙  활용,  기존의  베트남·중국  중심  유치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앙아시

아·남아시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

 다수 대학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 대

학과 1+3·2+2 연계 및 공동학사운영센터를 구축하여 2학년 이후 강원

도 내 대학으로 편입하는 구조를 설계, 이를 RISE 사업비를 통해 인력·

홍보·교류 분야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

 대학 간에는 대상 국가와 홍보 방식(브랜드 기반, 한글학당 기반, 산업 

연계 기반 등)에 차이가 존재할 뿐, 현지 파트너 연계–편입·복수학위 트

랙–장학 연계로 구성된 기본 추진 방식 자체는 유사

❚ 적응·학업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멘토링,  중도탈락  예방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강화,  이러한  구성은  교육부·법무부의  유학생  관리  기준과  강원도의  정주

형  인재  전략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권역별 강원 한글학당 운영(TOPIK 대비·기초·실용 한국

어), AI 기반 학습분석 및 위험군 알림 시스템 구축, 유학생–내국인 연계 

버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생활법률·안전·문화교육 제공 등을 주요 사

업으로 제시

 이는 법무부의 학업성실성·출석률·성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비자 안정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원도가 지향하는 정주형 인재의 기초 조건인 언

어 능력과 생활 적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전략

❚ 정주·취업  지원  측면에서  대학은  대체로  지자체·기업·출입국  기관과  연계된  취업·비자 
지원  체계  구축을  공통으로  제시,  이를  통해  RISE가  제시한  ‘일–학습  연계’와  ‘정주

형  비자  전환’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

 각 대학 사업계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유학생 취업박람회와 

경력개발 세미나, 지역기업 인턴십·현장실습·PBL(문제기반학습) 교과, 

졸업 전 비자 상담, D-10·E-7·F-2 전환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 

지자체 연계 주거·생활지원 등이며, 이는 모두 CITIZEN 프로젝트의 필

수항목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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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원RISE 세부시행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 CITIZEN 과제의 필수 

내용으로 ‘유학생 유치–적응–정주 지원–기업 수요 기반 취업’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들은 이 틀 안에서 개별 세부사업만 변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도-대학 간 정책 구조의 큰 틀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

❚ 강원도  RISE  기본계획과  대학별  유학생  사업계획  간  정합성은  높은  편이며,  대학의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RISE가  제시한  ‘유치–적응–정주–취업’의  4단계  구조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정렬되는  정책적  일관성이  확인

 RISE 기본계획은 유학생을 지역소멸 극복·산업인력 확보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정주형 인재 육성·지역기반 취업·비자 안정화·생활지원 등의 

정책 프레임을 제시

 대학 사업계획 또한 해외유치 강화·한국어·생활적응·학업관리·인턴십·취

업연계·비자전환 지원을 모두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도 전략이 대학 계획

을 상위에서 견인하고 대학 사업이 도 전략을 실무에서 구현하는 상호적 

구조를 확인 가능

❚ 타  광역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  등)와  비교하면  강원도의  유학생  지원정책은  규모
는  작지만  ‘비자–취업–정주  연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기능  중심

적이라는  차별성이  존재

 서울·경기는 유학생 정주지원을 복지·생활서비스 중심(주거보조·생활상

담·리빙랩 등)으로 운영하지만, 강원도는 비자전환(D-2→D-10→

E-7·F-2)·기업연계 인턴십·출입국 공동상담 등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

취업 가능성을 직접 높이는 기능형 지원모델을 강조

 부산·대구 등은 산업특화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광역단위에서 

비자전환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으며, 강원도는 도청–출입국–대학 공동 모

델을 공식 계획에 포함해 제도적 안정성이 더 높은 구조를 구축

❚ 대학  유학생  사업의  실효성은  지원  단계별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원도와  대학 
계획이  결합되면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과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명

확히  구분

 유치 단계 실효성은 해외 네트워크·복수학위·편입트랙·현지홍보센터 등

을 기반으로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며, 특히 베트남·우즈베키스탄 중심 유

입구조에 중앙아시아·남아시아 국가 다변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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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단계 실효성은 한국어 집중과정, TOPIK 트랙, 멘토링·튜터링, 중도

탈락 방지체계, 위기학생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큰 

영역으로 평가되며, 이는 유학생의 비자 유지·학업 성실성·생활안정에 직

접 기여

❚ 정주·취업  지원은  대학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강원도  전체  유학생 
정책의  성패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며  향후  개선  필요성이  높은  정책  영역

 강원대·경동대 등 일부 대학은 지역기업 인턴십, Good Job 플랫폼, 

D-10·E-7 전환 컨설팅 등 정주–취업 연계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중

소규모 대학 상당수는 취업매칭·비자상담 역량이 부족해 유학생이 실제 

지역에 남는 비율은 도의 정책 기대보다 낮게 형성

 특히 대학 간 산학협력 역량·채용 네트워크 격차가 커,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률과 정착률이 높은 반면 다른 대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주 활

용도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관찰

❚ 유학생  관점에서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면,  학업·생활·적응  측면에서는  개선  효과가 
뚜렷하나  정주·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며,  계획  대비  실

증적  성과는  제한적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는 원스톱 행정지원(비자·출입국), TOPIK 한국어

교육, 초기적응 프로그램, 생활상담·멘토링, 주거매칭 등 기본 프로그램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된 점이 긍정적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는 △지역기업 취업수요의 부족 △대학 간 취업지

원 역량 차이 △전공–산업 미스매치 △비자전환 요건의 불균형 등 구조

적 요인이 남아 있어, 유학생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비율을 대폭 높이기에

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

 결과적으로 유학생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영역은 ‘적응–학업–비자안정성’ 

중심이며, ‘정주–취업’은 향후 강원도와 대학이 보완해야 할 과제

❚ 종합적으로  강원권  RISE–대학  연계  유학생  지원체계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대
학–기업의  4자  구조를  통해  유학생을  지역정주  인재로  전환하려는  전국  최초의  구

조적  시도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큼

 다만 유학생 정착률·취업률 향상과 지역산업 연계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

학별 역량 격차 해소, 산업별 채용수요 발굴, 한국어·생활지원 표준화, 

취업–비자 연계 패키지의 제도적 강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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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향이 실현될 때 비로소 RISE 모델이 “유학생 → 지역정착 인

재” 전환이라는 본래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2.3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법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는  공통적으로  유학생을  지역사회  구성
원으로  인정하고  안정적  유학과  지역정착을  지원한다는  기본  목적을  설정

 세종시는 조례 제정 초기부터 한국어교육·생활상담·문화적응 지원을 정

형화된 항목으로 규정하며, 교육도시 특성을 반영해 학업·생활 기반 중심

의 조례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

 전북은 생활·주거 지원을 강화한 조례로, 유학생 주거비 지원을 별도 지

침으로 연결해 지방대학 유학생의 기초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지역특화 

구성이 특징

 경북 조례는 지역정체성 교육을 사업 항목에 포함해 경북 역사·문화 이

해를 유학생 지원체계에 결합하는 지역성 강화형 조례의 성격을 보임

❚ 산업도시  기반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유학생을  산업인력  수급체계와  직접  연계하는  구
조가  나타나며,  지원항목에서  직무·실습  기반  기능을  강조

 울산은 조례 단계에서부터 산학협력 연계 인턴십·현장실습·취업 연계를 

명시해 산업도시의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실용형 조례 체계를 구축

 부산은 조례상 문화·생활 지원 외에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관광·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해 국제도시 교류 중심형 조례의 구조를 보이고, 동

시에 기업연계 취업지원이 조례에 명시

 인천은 국제도시 성격을 반영해 국제교류·다문화·관광 요소가 혼합된 조

례 구성을 가지며,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을 감안한 유학생 지원체계를 

부분적으로 포함

❚ 수도권  광역단위  조례는  전담기관  설치  여부와  지원체계의  제도화  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유학생  지원행정의  안정성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

 경기도 조례는 유학생 지원센터 설치·지정을 명문화해 전담공간을 통한 

운영체계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며, 대학·기관·지자체 간 위탁운영 기반을 

조례 차원에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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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별도 유학생 조례는 없으나 외국인종합지원방침과 대학정책을 

통합해 생활·문화·상담 지원 기반은 강력하나 조례 기반의 유학생 전용 

체계는 부재한 편이며, 이는 제도적 취약점으로 분석

 충남은 다문화지원 조례와 유학생 지원 조례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해 외

국인 주민–유학생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학생-다

문화 연계형 조례 체계로 구분

❚ 전국  조례의  지원사업  항목은  광범위하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세부항목  구성에
서는  지역특성을  반영

 생활·법률·학업·주거 지원은 모든 조례에서 반복되며 유학생의 초기 정

착과 학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 확보

 관광·문화 중심 지역은 조례 지원사업에 지역문화 탐방·관광행사 참여 

등을 포함해 지역산업과 조례 체계를 연동하는 구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북·경북·부산 등에서 확인

 산업도시 조례는 기술·실습 기반 지원사업을 규정해 유학생을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직접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실습·현장교육·기업연계 

지원이 조례에 포함

❚ 조례  운영체계  측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며,  전담센터  설치  여부·협력체계 
조항·시행계획  의무  조항의  차이가  실효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드러남

 전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조례는 대학·지자체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안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센터 기능을 기반으로 유학생 상담·취업매칭·

행정지원이 분절 없이 제공

 협력체계 조항을 강화한 조례는 지역 내 대학·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며, 개별 대학 단위의 분산된 지원체계

를 통합하는 도구로 활용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된 조례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정례화할 수 있

어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일부 

광역단위 조례에만 포함

❚ 강원도  조례안은  전국  조례의  표준구조를  반영하는  기본형  조례로  구성되어  있으나, 
취업·정주·비자·산학연계  등  강원도  이민정책·RISE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조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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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조례안은 생활적응·장학금·상담·문화체육 등 기본 지원항목을 포

함해 전국 공통 조례 체계에는 맞추고 있으나, 강원도 특유의 유학생 정

주정책·비자전환 체계·취업지원 체계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

지 않음

 전담센터 설치·시행계획 의무·유학생 정책지표 설정 등이 조례에 포함되

지 않아 도가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유학생 적응·정주·취업·비자 기반 

정책과의 제도적 연결성이 다소 약함

 이러한 구조는 강원도 조례안이 전국 조례의 공통 틀에는 부합하지만, 

지역전략·산업구조·대학구조를 반영한 차별적 기능은 아직 포함하지 못

한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례–시행계획–RISE 전략 간 연계는 향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범주로 위치

❚ 전국  조례에서  지역별로  외국인·유학생  지원  범위와  방식이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특별법  단계에서도  각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외국인  관련  특례를  어떤  정책  분야에  배

치하는지에  따라  조항의  폭과  작동  방식이  상이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기반 전략을 중심에 두고 외국인 관련 조항

을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에 집중 배치해 외국인 

기능을 교육·투자·관광 중심 권역에 한정하는 단일목적형 법체계를 구성

 전북특별법은 농생명·탄소산업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산업 특례 속

에서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활용 근거를 간접적으로 배치해 외국인을 산

업정책의 하위 실행요소로 다루는 조문 구조가 형성

 강원특별법은 제정 당시 외국인 관련 조항이 부재해 조례·시행계획 수준

에서만 외국인정책이 전개되었으며, 법률 차원에서는 외국인 정주·교육·

취업·국제교류 기능이 구조적으로 공백 

❚ 제주특별법의  외국인  관련  조항은  국제도시  기반의  경제·교육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두어  외국인을  도시  발전을  위한  수행자로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  생활권·정주권·학습

권을  포괄하는  법률적  구조는  나타나지  않음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 특례는 국제학교 중심 구조를 형성해 고등교육 

기반 유학생 체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문 배치가 유지되고, 유학생 

개별 지원은 법률 차원이 아닌 지자체 조례·시책으로 이관

 외국인투자기업·전문인력 관련 조항은 부동산·조세·기업활동 특례 중심

으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생활기반보다 경제기능이 우선, 외국인 정주기

반은 법률상 구성되지 않은 채 지역정책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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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유학생에 대한 사회통합·언어·학업 지원 기능은 제주 법률

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생활·교육 기반이 법률에서 구조화되지 

않는 한계가 나타남

❚ 전북특별법의  외국인  관련  조항은  산업특례  중심  구조,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의  산업현
장  투입을  전제로  한  조문  배치가  많으며  고등교육  기반의  유학생  지원  기능이나  정

주지원  기능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음

 산업단지 특례, 탄소산업·농생명 특례 등에서 외국인력 활용이 간접적으

로 언급되지만 외국인을 지역 정주 환경과 연결하는 조항은 별도로 구성

되지 않음

 외국인 관련 생활·교육·문화·사회통합 기능은 법률 내에 독립 조항으로 

두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이주배경 청년 등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정주 기반이 법률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법체계를 구축

 법률의 중심이 산업·기업 활동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

이라기보다 산업·고용 수단으로 인식하는 조문 형식이 유지되고, 외국인

에 대한 생활권 지원은 지방정부의 조례나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에 의존

❚ 강원특별법은  제정  당시  외국인과  유학생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제주·전북과는 
다른  형태의  공백이  존재하며,  외국인  지원체계가  상위법  없이  조례·정책사업  중심으

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제약이  나타남

 외국인의 정주·거주·교육·의료·사회통합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유학생 정착 지원, 국제교육 기반 

구축, 전문인력 유치사업 등이 모두 시행계획·협약 중심으로만 운영

 법률 내 정주·교육·전문인력 조항 부재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정

주·취업·국제교류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계하는 강원도의 정책 방향과 법

률 간 연동성이 확보되지 않고, 도정이 추진하는 인력전환 정책의 제도

적 지속가능성이 낮게 유지

 도내 대학·산업계·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외국인 관련 조문 부재로 인해 

법률 기반을 가지지 못해, 개별 사업 간 연계성이 낮고 외국인 지원을 

위한 공간적·행정적 기반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제주·전북의  목적특화형  조문과  달리  외국인의  생활권·교육
권·고용권을  법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법률  기반에서  외국인·유학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항  구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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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여 주거·의료·

교육 기반을 법률에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는 

제주·전북 법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생활권 기반 조문이 포함

 국제교육 기반 강화 조항은 대학·연구기관 중심 국제교육 기능을 법률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두어 유학생 유치·학업지원·연구교류가 도정 

전략과 법률전략의 동일 축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 조항은 전북의 산업특례 조문과 공유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원 개정안은 산업인력뿐 아니라 유학생·재외국민 학생까지 포

괄할 수 있는 범위로 구성해 고등교육–산업–정주를 연계

❚ 유학생  정책  기준에서  보면  제주와  전북은  법률  단계에서  유학생을  고려한  조문을  구
성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가  유학생을  지역정주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취업·체류 

기반을  법률로  확보할  여지가  낮으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보완하려는  법

적  근거를  제시

 제주에서는 유학생 관련 지원이 국제학교 중심 구조로 한정되고 고등교

육 기반·정착 기반이 조례·시책에 의존하며, 전북은 외국인 교육·정주 

조항이 부재하여 유학생 정책이 법률과 분리된 상태로 유지

 강원도는 개정안에서 유학생 정주지원·국제교육 기반·전문인력 전환 가

능성을 법률 기반에 편입함으로써 유학생 정책을 상위법–조례–시행계획

이 연결된 구조로 구성하려는 방향이 제시, 이는 제주·전북 대비 제도적 

폭이 넓은 조문 배치가 가능한 상태를 보여줌

3.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방향

3.1 구조적 한계

❚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도  전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적이  없어  유학생  정책을  설계할  기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이며,  수요·위험·구성·성과를  파악할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

 도내 16개 대학의 유학생 규모, 국적구조, 학업성취도, 중도탈락 사유, 비

자 연장 실패 유형, 취업전환률, 정착률 등 정책설계의 핵심이 되는 기초

지표가 통합적으로 수집된 적이 없으며, 대학별 조각난 FIMS 정보와 일

부 출입국 통계만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데이터 취약성이 누적



강원특별자치도형 이민정책 방안

102

 실태조사 부재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 예산배분, 사업대상 선정, 지역별 

인력수요 분석, 문제군 선별 등 모든 정책 과정에 직접적인 혼란을 야기

하며, 결국 강원도의 유학생 정책이 ‘대상·문제·효과’를 정량적으로 설

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

 체계적 조사 없이 운영되는 정책 구조에서는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없

고, 매년 사업평가가 대학 보고서·출입국 건수·정성적 피드백에 의존하

게 되며, 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방향으로 흘러가

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

❚ 정책을  실제로  수행할  ‘지원센터’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기획–실행–사
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행체계가  취약

 도청은 정책을 설계하는 행정조직이지 유학생을 직접 상담·지원·정착시

키는 집행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형 비자·정주지원·취업연계·생활상

담을 수행할 전문센터가 없으면 모든 정책이 설계 단계에서 멈추거나 대

학·시군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짐

 시군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센터·정착지원센터·상담창구가 존재하지 않

고, 다문화센터에 부수적으로 편입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유학생 특

성에 맞는 전문지원을 제공할 실행조직이 부족

 대학의 국제처·유학생센터 또한 전담센터라기보다 행정처 형태로 운영되

어 비자·상담·정주·취업·생활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역량이 제한적

이며, 이는 정책을 설계해도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구현

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연결

❚ 유학생  정책의  재원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  어떤  정책을  구상해도  지속성·확장성·일관
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  기반의  취약성이  고착

 광역형 비자, 정주지원, 유학생 취업플랫폼, 한국어교육 강화 등 핵심사

업이 모두 연도별 사업 형태로 편성되어 장기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예

산이 삭감되면 사업이 즉시 축소·중단되는 불안정한 정책환경이 반복

 시군은 유학생 전용 예산 항목이 없어 기존 다문화 예산에서 소액을 전

용하거나 아예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자치단체 관점

에서 유학생 지원이 “핵심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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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재정상황에 따라 유학생 지원예산의 유지·감축·중단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상담·생활안내·멘토링·비자대응 등 필수 프로그

램이 매년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유학생 지원의 품질 저하로 직결

❚ 도청·시군·대학이  유학생을  바라보는  정책적  위치·목적·대상  정의가  달라  동일한  정책
을  두고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전략적  분열이  발생

 도청은 유학생을 지역 전략산업 인재, 전문기술 전환 가능 인력, 장기정

주 후보군으로 간주하여 인재정책의 일부로 접근하지만, 시군은 유학생

을 지역상권·아르바이트 공급·단기경제 효과 중심으로 해석해 정책대상 

자체를 다르게 설정

 대학은 재정·정원·생존구조 때문에 유학생을 “충원·수입 목적의 학생군”

으로 접근하며, 실제 모집대상은 언어취약·학업기초 미흡 집단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도청이 상정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와 대학이 유치하

는 유학생의 구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일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요구(시군·대학)와 전문인력 

전환 중심의 광역정책(도청)으로 구체적 갈등을 만들고, 동일한 유학생

을 두고도 기관마다 목표·우선순위·지원수준이 달라 정책설계·예산편성·

집행기준이 계속 충돌

 정책대상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학생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별개 경로로 분리되며 도청의 전략–시군의 실행–대학의 행정이 서로 다

른 집단을 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 못

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

❚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장  기반  문제  중  가장  비중이  큰  요소는  유학생  지
원의  실행력을  결정하는  대학별  행정역량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며,  동일한  광역정책이

라도  대학  규모·전담인력·내부  시스템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편차가 

나타남

 대규모 대학은 국제처·유학생센터가 비자·학업·생활·상담·취업·정주까지 

복수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소규모 대학은 전담인력 1~2명에 의존해 필

수업무조차 적시에 처리하기 어려워 학업성실성 보고 지연, 비자 연장 오

류, 생활상담 공백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불안정한 행정환경이 유지

 대학 간 지원역량 차이는 유학생의 초기적응·학업유지·생활안정에 직접적

으로 반영되어 동일한 광역정책이라도 대학에 따라 체감 효과가 극단적으

로 달라지는 현장을 만들고, 이는 정주·취업·재학 유지율의 불균등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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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준·상담 접근성·생활지원 체계가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유학생이 체류 중 필요한 지원을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여건”

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

❚ 유학생의  취업·현장실습·인턴십·직무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대학–기업–
도청  간  연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학업→직무경험→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현장에서  완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

 대학 커리어센터는 내국인 중심 구조를 유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

로그램은 제한적

 도청 취업연계는 지역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전공·직무 연계가 약해 

유학생에게 적합한 매칭이 일관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남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는 대학 산학협력단, RISE 연계, 기업 개별요청 

등 서로 다른 경로로 흩어져 있어 유학생이 직무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기 어려우며, 경험 부족은 다시 취업전환 단계에서 탈락률을 높이는 구

조적 악순환을 초래

 취업비자(E-7) 전환 요건과 기업 실무요건이 연계되지 않아 유학생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취업·정주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업 또한 외국인 채용 절차·비자요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유학생 채

용을 회피

❚ 유학생과  지역사회·기업  간  상호작용  기반이  제한적으로  구축,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정착하도록  돕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  기능이  약하게  유지되는 

한계가  발생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대학 내부 이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지역 주

민·단체·기업과의 지속적 교류가 부족하며 이는 유학생이 지역을 ‘일시

적 거주지’로 인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고착화

 지역기업이 유학생의 역량·언어수준·업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기회

를 갖지 못해 유학생 채용에 보수적 태도를 보이며, 유학생은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경험하지 못해 정주 전환의 동인을 확보

하기 어려움

 사회적 연결망 부재는 유학생의 정서적 안정·지역 소속감·활동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정주·취업보다 졸업 후 타 지역 이동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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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이  체류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학업→비자→취업→정주  단계의  기준이  기관마

다  별개로  작동,  단계  간  단절·불일치·중복  규제가  반복되어  유학생에게  구조적  부담

이  전가

 법무부의 비자 기준, 고용부의 취업 기준, 교육부의 학업·출석 기준, 도

청·시군의 생활·정주 기준이 각각 다른 규범으로 운영되어 유학생은 매 

단계마다 상이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는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

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대학은 학업성실성 중심 판단을 하고, 도청은 취업·정주 중심 판단을 하

고, 시군은 생활·행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학생의 단일 체류경로가 기관

별 분리된 기준 속에서 분절적으로 작동

 제도·기준의 분리 운영은 현장에서 기준 충돌·지원 공백·중복 요구를 낳

고, 유학생은 의무만 늘어나고 정책지원은 미흡한 구조적 불균형을 반복

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전체 정주 안정성과 유학생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동

3.2 정책·조례·특별법 개선 방향

❚ 중앙정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이  ‘지방정착형  인재전환’을  핵심축으로  재편되는  상황
에서  강원도는  유학생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  인구·산업·기술  전략의  주요  자

원으로  재정의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정책  근거와  집행체계  재구성  필요

 중앙정부는 구직(D-10) 체류기간 확대, 졸업 외국인의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확대 등 지방정부 중심 인재전환 경로를 강화하

고 있으나, 강원도는 유학생을 위한 행정·제도·데이터 기반이 취약해 국

가정책과 연동되는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태

 강원도는 외국인 인재유치 효과가 높아졌음에도 정책기반이 미성숙한 지

역으로 분류되며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부재’, ‘정착·취업 경로 미정

립’, ‘시군과 대학의 인식 불일치’, ‘전담 지원조직 부재’가 반복적으로 

제기

❚ 해외  주요국의  지방정착형  인재정책은  학업–취업–정주를  하나의  통합  경로로  구성, 
대학·지방정부·기업이  공동책임  구조를  갖는  형태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이며  강원도는 

이  구조를  참고해  자체  이민정책  체계를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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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지방정착형 Regional 비자, 일본은 지방대학 중심 고급기술인력 

전환, 핀란드는 창업·정주 모델을 대학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도시가 

인재전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를 갖춤

 강원도가 이러한 해외형 모델과 달리 ‘정주–취업–창업–생활권’을 통합 수

행할 기관이 없고, 대학 중심 프로그램만 존재하며, 지방정부–대학–기업을 

연결하는 허브가 부재

❚ 강원도  이민정책  개선의  방향은  정책설계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DB  통합체계  구축
이며,  이는  모든  중앙정책·해외사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

 강원도에는 16개 대학의 유학생 규모·전공·국적·취업전환률·정착률·중도

이탈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한 공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이 

실제 수요·위험·성과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구조가 형성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데이터 확보 미흡’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강원

도는 우선 ‘강원형 외국인·유학생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조례와 특별

법에 데이터 수집·통합 조항을 명문화 필요

❚ 유학생·외국인을  직접  지원할  전담  실행기구  신설,  이는  해외사례가  공통적으로  갖추
고  있는  요소이지만  강원도에는  부재

 도청은 정책 설계·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이고, 시군은 다문화 중심 조직

이 주축이어서 유학생을 직접 상담·정착·취업·비자 전환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정책 집행능력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

 해외는 지방정부 또는 대학 산하에 정주센터·비자센터·창업지원센터 등

을 법적 근거로 설립하는데, 강원도도 ‘강원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가칭)’ 

설치를 조례·특별법에 명문화하고 비자지원, 취업–정주 컨설팅, 생활안내, 

정기조사, 산업매칭 기능을 일원화 필요

❚ 유학생  정책의  안정적·독립적  재원구조  마련 
 현재 강원도와 시군의 유학생 예산은 다문화 예산 또는 단년도 보조금에 

종속, 장기 프로그램(정주지원·취업연계·생활보조·언어교육 등)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해외사례는 지방정부 또는 국가 차원의 인재전환 기금·정착지원 기금·산

학협력 펀드를 운용하며 지속적 예산을 확보, 강원도도 조례·특별법에 

‘유학생 전용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중앙부처·대학·

민간 매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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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대학의  정책목표와  유학생  정의를  일원화
 도는 유학생을 전략산업 인재·고급기술 후보로 정의하지만, 대학은 재정·

정원 충원 대상으로 보고, 시군은 지역소비·아르바이트 수요 충당 대상으

로 접근하여 정책대상이 기관마다 다르게 형성

 이러한 불일치를 조례·시행계획에 ‘유학생 정책대상 표준 정의’, ‘도-시

군-대학 정책목표 일치 의무조항’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산배

분·지원수준·사업설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구조화 필요

❚ 비자·산업·정주의  3개  축을  연계한  강원형  인재전환  모델  구축
 강원도 산업구조(관광·의료·바이오·에너지·서비스)와 외국인 전공구조 

간 정합성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 해외사례는 전공–직무–산업이 일치하

는 경로를 명확히 규정

 강원도도 지역산업별 직무요건–비자요건(D-10·E-7)–정주요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직무–비자–정주 핵심전환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특별법·

조례에 제도화

❚ 정주·생활환경  지원의  도–시군  공동책임  구조  확립
 강원도는 정주·의료·교통·기숙사 등의 생활여건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으로, 해외사례는 지방정부가 정주·생활지원의 책임주체임을 명시

 강원도도 정주지원 조례·특별법 조항을 통해 시군의 정주지원 의무를 제

도적으로 확립하고, 공공기숙사·생활안내·주거연계 등 최소기준을 통일해 

‘정주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구조  개편  방향은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조례·특별법·시행계획을  하나의  통합구조로 
정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

 현재 강원도 조례는 생활적응·문화지원·장학금 등 기본적 지원만 포함하

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산업연계형 취업모델, 정주지원 체

계를 담아내지 못함

 해외 및 중앙정책 흐름에 맞추어 조례 조항을 △정주지원 △산업·비자 

연계 △유학생 정착센터 설치 △전수조사 의무화 △유학생 정책대상 표

준정의 △유학생 DB 구축 △도–시군–대학 공동추진체계 등으로 구조화

❚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위법적  지위  확보,  이는  조례·시행계획이  안정적으로  작동
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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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에 외국인·유학생 정주환경 조성 의무조항, 국제교육·지역대학 지

원 조항, 전문기술인력·유학생 비자전환 지원 조항, 강원 글로벌인재지원

센터 법정조항, 유학생 특별회계·기금 근거 조항 등을 포함

 이는 강원도가 유학생 정책을 “선택사업”이 아닌 “법정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장기적 정책 일관성과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됨

❚ 도–시군–대학의  역할  재정립  체계,  이는  ‘정책대상  인식  불일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조치

 조례·시행계획에 도·시군·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는 비자·취

업·정주·산업전환, 시군은 주거·생활·의료·정주환경 조성, 대학은 학업·

상담·기초생활지원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고정

 역할이 고정되면 정책집행이 기관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완화되고, 

광역–기초–대학이 동일 유학생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

❚ 전담  지원센터의  설치를  법·조례에  명문화한  뒤,  센터를  중심으로  비자–취업–정주 
체계를  통합

 전담센터는 △비자상담 △취업–정주 매칭 △생활·의료 연계 △전수조사 

수행 △기업·대학 연계 △정주안내 등 기능을 담당하고, 이 기능을 조례·

특별법에서 법정화해야 기관 간 중복·누락이 해소

 센터는 도 단위 본부 + 권역별 거점 형태로 구축해 시군·대학의 역량차

를 보완해야 하며, 해외사례에서도 지방정부가 ‘정착센터’를 기반으로 모

든 지원을 집행

❚ 비자–산업–직무–정주를  하나의  전환모델로  통합,  이는  산업–전공  불일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조례와 특별법에 지역산업별 직무요건·비자요건·정주요건을 연계한 ‘강

원형 인재전환모델’을 명문화하고, 대학·기업·도청이 이를 공유하는 구조

를 확립 필요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면 유학생이 어떤 역량을 갖추면 정주·취업으로 이

동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기업도 유학생을 예측 가능한 

인력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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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생활환경  최소기준을  법·조례로  규정하고  시군의  정주지원  의무를  제도화
 강원도는 지역별 생활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주·주거·의료·교통 영역의 

최소기준을 조례·특별법에 명시해야 정책 효율이 지역 간 불균형 없이 

작동 가능

 이는 해외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정주·사회참여·생활보조를 법정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시군이 유학생을 단순 소비주체·경제활

성화 인력으로 보는 경향을 제도적으로 보정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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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 제안

1.1 결론

❚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새
로운  인구·인재  유입  경로로  활용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구조

적 위험이 누적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충원율 하락과 존립 위기를 겪고 있어 외

국인 유학생 확대가 대학 재정 안정과 지역 고등교육 기반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청년층 인구 유지·지역 활력 회

복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주요 축으로 활용 가능

❚ 중앙정부의  유학생  정책  완화와  글로벌  유학  수요  증가는  강원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
치  확대를  촉진하는  외부  환경으로  작용

 정부의 재정요건 완화(비수도권 1,600만 원), 구직비자(D-10) 3년 부여, 

E-7 취업비자 전환 간소화 등 정책 변화가 유학생 증가를 견인하며 

2025년 전국 유학생 규모는 30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국적별 구성은 베트남(10.7만 명), 중국(8.6만 명), 우즈베키스탄·몽골·

네팔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 문화친화도·정주 의지·취업 선호 등

이 높아 비수도권 정착 가능성이 큰 국가군이 다수를 차지

 장학금 확대·비자 완화·졸업 후 취업경로 확장 등 정부 정책 기조가 지

방대학 유학생 수요를 활성화하며, 강원도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정책 환경이 조성

❚ 강원도  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급증하며,  지역  인구·산업·교육  정책  전
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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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는 지역의 젊은 인구층 보완, 지역사회 다문화 역

량 강화, 지역서비스업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가져와 지역 활력 회복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강원도는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책 방

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정착·취업·비자 전환 등 후속 조건이 미흡해 실제 

잔류율 제고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가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를  희망하나,  제도적·행정적  장벽으
로  인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한국 취업을 희망하지만, 66.7%는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종 제한·정보 부족·기업의 외국인 채

용 기피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64% 이상이 한국 잔류를 희망해 구직·대학원 진

학·창업 등 다양한 경로를 모색, 지방의 경우 취업처 부족과 비자요건 

충족 어려움으로 지역잔류율이 낮게 유지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

 법령상 D-2(유학) 또는 D-10(구직)에서 E-9(비전문취업)로 전환 불가 

구조가 유지되며 비수도권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유학생 공급 간 미스

매치가 심화

❚ 강원도는  현재  동남아·중앙아시아  중심으로  국적이  편중,  향후  유학생  유치  국가  다
변화  및  정착  가능성  높은  국가군  발굴이  필요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네팔 등은 한국 취업 선호도와 정착 의향이 

높아 장기정착 인력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

 인도 등 남아시아권은 IT·공학 기반 신산업 인재로 유망하며 고려인·러

시아권 국가는 문화적 적응도와 지역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력풀로 활용

이 가능

 서구권 유학생은 절대수는 적으나 겨울스포츠·환경과학 등 강원도 특화

산업과 연계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지역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전략적 가

치가 높은 집단

❚ 강원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정착·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다층적으로  존재

 강원도 유학생의 지역잔류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취업비자 획득의 어

려움 △기업의 외국인 채용 기피 △정착지원 미흡 △생활여건 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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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정착 의지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착 초기 지원 부재, 생활·주거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내 정주 전

환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

 이는 강원도가 단순 유학생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체류·정주까지 연결되

는 통합형 정책 패키지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중앙정책과 해외사례의 요

소를 결합한 제도혁신 요구가 증가

1.2 정책 제안

1.2.1 강원 글로벌 인재특구 지정

❚ 강원  글로벌  인재특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  강원도의  산업·인구  위기  해소를  결합한  전략적  비자·정주  플랫폼 

구축이  목표

 특구 지정의 취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특

례형 체류·취업·정주 제도를 확보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 학업 → 취업 →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전환 경로에 고정하는 

제도 기반 마련

 해당 구역은 “외국인 고급인재의 거주·취업 규제 완화”라는 기능을 포함

하여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지역 단위 맞춤형 체

류 특례를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이러한 특구 모델은 단순 비자 편의 제공을 넘어 기업·대학·지자체가 공

동으로 참여하는 정주 친화 공간·규제완화 지대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강원도가 외국인 유학생 정착에 최적화된 지역브랜드를 확보

❚ 강원  지역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출신  외국인에게  영주권(F-5)  또는  국적  취득  요
건을  완화하는  특례는  고급  인재의  지역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혁신

 이공계 석·박사 취득 외국인에게 영주권·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는 고급 인재에게 졸업 즉시 정주 자격을 부여해 기업의 

핵심 기술·전문직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

 해당 특례는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강원도

에 상시 확보하도록 하는 전략적 제도 장치로 기능하며, 기존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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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해 졸업 → 영주 → 취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정착 경로를 

신속히 연결

 해외 주요국이 STEM 석·박사에게 정착·영주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사

례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강원도에 적용하는 모델로서, 강원권 대학원 확

대 및 첨단산업 유치 정책과 연동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

❚ 강원도  한정  체류·취업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특화형  거주자격(가칭  ‘F-2-GW’)  신설
은  강원도만의  외국인  정주  제도를  구축하는  핵심  정책요소

 강원도지사 추천을 기반으로 부여되는 거주(F-2) 자격 신설은 현행 지

역특화형 비자(F-2-R)의 강원도 확장형 모델로 설계

 해당 자격은 강원도 내 일정기간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부여되며, 강원 

전략산업(관광·호텔, 바이오·의료, 재생에너지 등) 전공자에게 요건 완화 

및 학기 중 현장실습 허용 등 차별화된 혜택을 포함

 이 제도는 기존 광역형 비자 정책보다 더 강원도 친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을 조기에 확보하고 

졸업 후 지역 잔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  비자  전환·연장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은  현재  체류  중인 
학생의  조기  이탈을  막고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운영형  정책

 기존 유학생에게도 비자 전환 및 연장 특례를 부여하여 강원 지역 대학

에 이미 유학 중인 학생층의 정착률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주요 특례는 △구직(D-10) 비자 연장기간 확대 △전공·직무 연계 없는 

기존 비자 전환 허용 △현행 취업제한 업종 일부 완화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강원도만의 비자운용 기준을 설정해 정주 매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짐

 재학생 중심 특례는 “졸업 후 체류 불안정으로 인한 타 지역 이동” 문제

를 줄이고, 강원도 내 기업과의 조기 매칭·인턴십·취업연계를 동시에 강

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강원  글로벌  인재특구  지정  방안은  강원도를  “유학생  정착  친화지역”으로  브랜드화하
고,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정주·취업·비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정책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지위를 활용해 법무부와의 협력 특례를 구성

함으로써, 강원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인재 유입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차별성



제5장｜결론 및 정책 제언

117

 또한 세부 정책(영주권 특례, 지역특화형 비자(F-2-GW), 재학생 비자 연

장 특례)은 모두 강원도의 산업구조·인구구조·대학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기존 전국 단위 유학생 정책과 달리 강원형 맞춤정책으로 기능

 이는 강원도의 장기적 인구전략·산업전략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실질적 지역인재로 전환하는 제도적 토대를 형성

1.2.2 거점별 유학생 생활지원센터 설립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는  강원도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체류·진로  문제를  단일 
창구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유학생의  초기  적응과  장기  정

주를  동시에  촉진하는  전략적  거점

 센터의 핵심 기능은 취업상담, 비자·체류행정 지원, 심리·정서상담, 법률

자문, 생활정보 제공, 주거지원 등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강원 글로벌 스튜던트 헬프데스크」 운영

 유학생은 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지역기업 채용정보·인턴십 연계 등 진로

지원뿐 아니라 TOPIK 대비반·회화교실·기초학습지원 등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학업 안정성을 제고

 센터를 통한 통합형 지원은 ‘학업–생활–체류–취업–정주’의 연속 흐름을 

단일 경로로 연결함으로써, 강원도 유학생 정책의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착체계로 기능

❚ 정서적·사회적  적응을  강화하는  ‘멘토·버디  프로그램’과  ‘강원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센터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으로서  유학생의  지역사회  편입과  장기정주  가능성을  제고

 센터는 유학생 1인에게 한국인 재학생 또는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해 학교생활·주거생활·지역생활 적응을 돕고, 고립감을 줄

이며 초기 정착 문제를 조기에 확인·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지역 가정과 유학생을 연결하는 「강원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학생이 한국의 가정문화·지역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고, 장기

정주 의사를 높이는 지역밀착형 정착 프로그램으로 설계

 멘토·버디·홈스테이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은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러운 접점을 확대해 정주 친화적 소프트 인

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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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운영의  효과는  학업  지속률  향상,  중도탈락  감소,  지역정착률 
상승  등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며,  강원도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

 센터 이용 유학생은 학업·비자·생활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체류 

안정성이 강화되고,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 학업중단률이 감소

 주거·생활 지원의 체계적 운영은 유학생이 강원도 대학 선택 시 부담이 

큰 ‘주거 가능성’ 요인을 완화해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멘토링·홈스테이 등 사회적 연결망 강화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단순 방문

자나 임시 체류자가 아닌 지역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정서적 기반을 제

공해 정주율을 제고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짐

1.2.3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플랫폼  구축은  유학생을  단순  학습자가  아닌 
지역산업의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통합형  경력·창업  경로  조성에  초점

 해당 플랫폼의 목적은 유학생이 재학 중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

고 졸업 후 도내 기업 취업 또는 지역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전환경로를 제도화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학생이 단기체류 인력이 아닌 장기정착 인재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기반 마련 

 플랫폼은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묶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

으로 구축되며, 대학의 교육과 지자체의 정책, 산업체의 현장수요를 연계

하는 지역혁신 모델로 기능

❚ 플랫폼의  핵심  요소는  ‘유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매칭  제도’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한  학기  이상  지역기업에서  실습·현장경험을  수행하도록  지원·연계

 유학생 전원이 강원도 기업에서 한 학기 이상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의무화해 유학생의 산업현장 경험을 보편화

 이를 위해 도가 주관하는 기업–유학생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업

에는 실습지원금·산학협력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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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제도는 강원도 전략산업(관광·호텔, 웰니스 의료, 첨단농업, 신재생

에너지 등)과 연계한 “전공별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로 설계되며, 지역 

현장과 결합한 실습 모델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장

❚ 유학생  현장실습과  연계되는  정책은  ‘지역  취업박람회·정주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
로,  도내  기업과  유학생  간  직접적  채용  연결을  활성화

 도 차원에서 정례적 “글로벌 인재 지역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유학생–기

업 간 상시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주형 채용을 확대

 박람회는 산업별 직무설명회, 현장면접, 직무능력평가, 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채용연계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

는 방향으로 설계

 취업준비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직무멘토링 등 

직무 기반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플랫폼 

내 핵심 구성요소

❚ 플랫폼을  통해  유학생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지자체·창업보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허브  구축 

 플랫폼 내 창업지원 기능은 창업동아리 운영, 전공 연계 창업 교과 개발, 

창업포럼 운영, 창업 전문가 멘토링 등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

로 구성

 도내 소상공인 업체·스타트업을 활용한 파일럿 창업 실습 모델을 운영하

고, 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원·자금조달 연계 등 원스톱 창업지원 패키지

를 마련해 유학생 창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

 창업 플랫폼은 지역산업 공백을 채우는 기술·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설

계되며, 관광·농식품·바이오 등 강원도 전략산업과 결합해 창업–취업–정

주를 동시에 촉진하는 생태계를 구축

❚ 전체적으로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플랫폼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유학
생  장기정착  로드맵’의  핵심  기반

 대학–기업–지자체 간 분절적 구조를 통합해 단일 플랫폼에서 실습·취업·

창업·정주를 이어주는 정책적 통합장치로 기능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 유학생 취업률 제고, 청년층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효과를 동시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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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 현장경험 → 취업·창업 → 정주”라

는 단계적 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

1.2.4 글로벌 장학금 및 정착 패키지(“Study-Work-Gangwon”)

❚ “Study-Work-Gangwon”  패키지는  해외  우수인재를  선발·유치한  뒤  장학금  지원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하는  강원도형  통합 

장기정착  프로그램

 해외 전략지역 우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 생활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강원도 대학 학부·대학원 과정에서 학위과정을 이수

 선발 과정은 강원도와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정부초청장학생(GKS) 

모델을 준용하며 지역산업 수요 전공(에너지공학·관광경영 등)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

 해당 패키지는 단순 장학제도가 아니라 “선발–교육–취업–정주”를 일괄 설

계하여 유학생의 지역 잔류율 제고가 목적, 강원도가 다음 세대 지역전략

산업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재정책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강원도를 학업지뿐 아니라 경력·정주 기반 지역으

로 인식하도록 조기 개입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이 제한적인 

강원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

❚ 장학생  선발  후  강원도는  ‘정착  서약(Serve-Gangwon)’  체계를  운영해  의무  근무·
정주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

 장학생에게 “졸업 후 강원도 기업에서 최소 3년 근무 또는 강원도 내 창

업”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부 장학 구조를 설계

 싱가포르의 외국인 장학생 의무복무 방식, 캐나다·서스캐처원의 지방정착 

보상제처럼 “지원받은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구조”를 강원도 조건에 

맞게 적용

 의무근무·정주 조건은 단순 행정 규제가 아닌 지역 산업체 인력난 해소, 

첨단산업 기반 인재 풀 조기 확보 등 다층적 효과를 가지며, 장학금 지

원과 정주 패키지를 결합해 강원도에 대한 장기적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

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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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운영  과정에서  멘토링·경력개발·생활적응  지원  등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  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

 장학생 1인당 산업 멘토(기업 임직원)와 생활 멘토(대학 학생·지역주민)

를 각각 배정해 학업·생활·진로를 모두 지원하는 1:1 밀착관리 모델을 

구축

 재학 중 전공 관련 실습·직무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졸업 후 

지역기업 채용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경력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어·

법률·생활 안내 등 기초 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해 초기 적응 부담을 완화

 이러한 구조는 노바스코샤주 Study and Stay 모델처럼 “입학 직후부터 

정착까지 하나의 경로로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유학생의 장기정착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평가

❚ 장학생의  졸업  후  취업·창업을  보장하는  제도적  연계장치도  패키지의  핵심  요소
 도와 대학이 지역기업과 사전 협약을 체결해 장학생에게 우선채용 면접

권을 부여하고, 채용 시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

 취업 연계가 어려운 경우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연

계, 시제품 제작 지원, 시장 안착 지원 등 창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해외·국내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후속 지원 체계를 병행하도록 설계

 장학생 정주율 제고를 위해 주거 지원을 별도 운영(강원도개발공사 공공

임대 물량 배정 등)하고, 강원도에 3년 이상 근속한 장학생에게 정착지

원금·항공권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 글로벌  장학금·정착  패키지는  단독  장학  프로그램이  아닌  ‘강원형  글로벌  인재전략’의 
핵심  축으로,  해외사례가  이미  입증한  장기정착  성공모델을  강원도  조건에  맞게  지역

화한  정책

 노바스코샤·싱가포르·호주의 지방정착 장학제도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정

착이 보장되지 않고, 멘토링·경력개발·기업연계·정주조건 등 통합형 구조

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Study-Work-Gangwon 패키지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 유치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전략산업의 핵심인력 후보군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강원도의 인구감소 대응·산업인력 수급·국제교육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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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원금을 받은 인재의 모국과 강원도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장기적으

로 구성되며 향후 경제·문화·교육 협력 확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등 국제

교류 효과까지 파생

1.2.5 외국인 유학생 정착 환영 패키지 및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

❚ 강원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강원도에  남아  장기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도록  초
기  정착비용을  낮추고  지역사회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유학생  정착  환영  패키지’를 

도입

 졸업 후 지역 잔류 의향을 높이기 위해 “정착 환영금 1회 지급, 관광지 

이용권, 건강검진 쿠폰 등 환영키트 제공”을 제안하며 정서적 귀속감을 

조성

 유학생 정착 환영 패키지는 초기생활 비용과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강

원도 정착을 선택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당신의 강원 정착을 환영한다”

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을 촉진

 이러한 패키지는 도입 즉시 정착률 제고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사회 긍

정 이미지 확산·유학생 중도이탈 감소·관광·여가 소비 활성화 등 다층적 

파급 효과를 창출

❚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고  강원도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외
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구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정착률 향상을 위해 “유학생과 주민 간의 교류·문화행사·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중요하며, 지역과 연결될수록 정착 의지가 강화

 캐나다 Nova Scotia·일본 지방대학 사례에서도 “경력멘토·지역네트워크·커

뮤니티 참여 지원이 장기정착에 결정적”, 강원도 역시 유사한 구조가 필요

 강원도는 시군·대학·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역커뮤니

티 플랫폼(가칭)’을 구성하고, 문화교류·봉사활동·모임 지원비·멘토링·동

문회 조직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해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

망을 확대하는 구조 정립

❚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는  단순  친목을  넘어  정착·취업·지역참여의  연결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  기여도와  장기적  인구 

유지  효과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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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은 지역행사 참여·지역축제 자원봉사·외국어 재능

기부 등 주민 접점 확대를 돕고, 이를 통해 유학생이 “강원도에 뿌리내

릴 이유”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정착 기반이 마련

 대학 단위 자치회·동아리 활동을 넘어 권역별(춘천·원주·강릉) 유학생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해 지역별 생활 문제·취업 정보·주거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정보생태계를 조성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정·시군의 정책 안내, 취업박람회 연계, 

멘토링, 정주 상담 등을 집중 제공하면, 개별 대학 역량 격차를 넘어선 

도 단위 통합지원 체계가 작동

❚ 외국인  유학생  정착  환영  패키지와  유학생  커뮤니티  구축은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정주유도  정책’으로  기능하며,  강원도의  장기  인구구조  개선·지역  활

력  회복·유학생  정책의  제도적  확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정착 환영 패키지는 초기 정주장벽 해소, 지역애착 형성, 졸업 후 잔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리·경제적 유인으로 작동

 유학생 커뮤니티 구축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역참여 확대, 장기정주 

기반 조성의 핵심요인으로서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될 때 효과가 확대

 두 정책은 유학생이 강원도를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갈 곳”으로 인식

하도록 만드는 전략적 수단이며, 도의회가 조례·예산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선 과제

1.2.6 유학생 모국 연계 글로벌 창업 및 교류 프로젝트

❚ 유학생  모국  연계  글로벌  창업  및  교류  프로젝트는  강원도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경제·교류  채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

창업기반  전략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진 언어·문화·시장 이해도를 

활용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도와 지속

적인 비즈니스·교류 관계를 유지하도록 구조화

 이를 위해 모국 기반 무역지원, 창업지원, 강원 글로벌 동문네트워크 구

축 등 사업을 구성하며, 유학생 → 지역 취·창업 → 국제교류로 확장되

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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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민간·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

하는 구조적 글로벌 인재 육성 모델로 설계

❚ 사업의  첫  번째  축인  ‘글로벌  청년  무역사절단’은  유학생이  모국의  네트워크와  시장지
식을  활용해  강원도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실천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무역사절단은 “유학생–지역기업 1:1 매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되

며, 유학생은 수출 희망 기업과 팀을 이뤄 해외시장 조사·바이어 발굴·온

라인 수출채널 구축·통번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기업은 인턴 급여(예: 월 80~100만원) 일부를 부담하며, 유학생에게 활

동 경력 인증·공로증서·우수활동자 취업연계 혜택을 제공해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사례처럼 지역스타트업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할 수 있으며, 강원도 특산품의 해외 온라인 판매 

챌린지 개최 등 유학생 주도의 실습형 수출 프로그램도 가능

❚ ‘유학생  글로벌  창업  지원’은  강원도에서  배운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이  자국 
또는  강원도에서  글로벌  창업자로  성장하도록  창업  기반을  제공

 유학생 창업 비자(D-8-4) 요건 충족을 돕기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

터·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행정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이 포함

 유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 아이디어 선발·포상, 창업교육 제공 등 단계

별 창업지원 절차를 추진, 이는 유학생의 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 정주 

유인을 동시에 확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취득세 감면, 해외시장 테스트베드 제공, 초

기 판로개척을 위한 무역기관(KOTRA·중진공 등) 연계 등 인센티브 기

반 운영이 가능, 이는 강원도형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

❚ ‘강원  글로벌  동문네트워크’는  강원도에서  유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  플랫폼

 네트워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졸업생에게 강원도 뉴스레

터 발송, 강원도 특산품 시식회 지원, 자국 내 홍보대사 활동 제공 등 다

양한 콘텐츠로 구성

 졸업생은 모국에서 강원도 상품 판촉·관광 홍보·기업·대학 협력 연계 등 

‘글로벌 커넥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강원도 기관과 해외 대학·기

업 간 파트너십 연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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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글로벌 동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동문·강원 기업·지자체가 

함께 수출 상담·투자유치·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

함으로써 장기적 국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창출

❚ 전체적으로  유학생  모국  연계  글로벌  창업·교류  프로젝트는  유학생  개인  성장뿐  아니
라  강원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장기적  국제  협력망 

구축  등  다층적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

 유학생의 언어·문화·현지 이해도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

화하면 수출성과 증가와 같은 직접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강원

도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한 해외영업 역량을 보완하는 데 기여

 유학생 창업·취업 전환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전문기술 스타트업 육성·

산업 고도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글로벌 동문연계는 강원도의 국제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입, 해외투자 

유치 등 장기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강원도가 글로벌 네트워크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

2.1 조례 개정

❚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  ‘강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취업·생활지원을 위하여 강

원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법적 설치는 도지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며, 대

학·시군·민간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통합해 정착·비자·생활·취업 지원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센터 기능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정착상담, 비자·체류안정, 생활·주거 

안내, 취업·실습 연계, 위기대응, 정기 실태조사 수행 등 필수 기능을 도

지사가 반드시 운영하도록 고정

❚ ‘정기  실태조사  및  의회보고  조항’을  삽입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제
 [조문 예시]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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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전공·학업성취·비자변경·취업전환·정착률·생활취약도 등 최소 조사 

항목을 강원도 전체에서 동일하게 수집하도록 제도화

 실태조사 결과는 시행계획·예산편성·정책평가의 필수 기초자료, 도지사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조례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행되는 구조 확보

❚ ‘유학생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조항’  신설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학(FIMS)·출입국정보·도정지원·시군 생활지원 등 기관별 분산 정보를 

연계할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자료 제출·기관 협조의 정당성 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착률·취업률 실시간 산출, 위험군 자동 탐지, 시군·

대학 비교분석 등 정책 효율성 제고

❚ ‘정주·생활여건  지원  조항(도지사  책무)’을  신설하여  생활기반  격차  완화를  제도화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의

료·교통·생활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군에 직접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시군은 도지사의 정주지원계획

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병기해 도지사가 시군을 조정·연계하는 

구조로 명문화

 정주·생활 기반을 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적 행사 지원보다 장기

적 주민편입형 정책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이동하도록 도정 방향성 고정

❚ ‘취업·현장실습·산업연계  지원  조항’을  신설해  도지사가  산업–전공–비자  전환  흐름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현장실습 연계를 위하여 

기업·대학·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학·기업은 ‘협력체계’ 형태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산업수요 기반 프로

그램을 설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 확보

 비자(E-7·D-10)·직무·산업 수요가 연결되는 지역형 인재전환 모델을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유학생  정책  협의체  설치  조항’을  마련해  도·시군·대학·기업  간  정책  불일치를  조정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군·대학·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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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의회에 정기보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정책 조정 과

정이 비공식 회의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화

 정책 충돌·역할 분담 혼선·사업 중복·이행 누락 등을 협의체–도의회 심

사 흐름으로 조기 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유학생  정책  예산  연동  조항’을  신설해  예산의  연속성과  최소기준을  제도화
 [조문 예시]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착지원·취업연계·센터운영·데이터구축 등 핵심사업을 연도별 정책 변

동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역할 수행

2. 도의회의 역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핵심  역할은  외국인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편
중을  교정하는  입법·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음

 시군의 다문화 편중 사업 구조를 조례로 시정하고 외국인유학생·숙련인

력 지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예산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 강조

 사업군별 성과지표를 도의회가 직접 요구하고 매년 집행부에 점검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책감사 체계 구축 필요

 조례 개정 시 정책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항 삽입으로 도 

전반의 외국인정책 방향성을 도의회가 명확히 설정하는 입법 기능 강화

❚ 도의회는  강원특별법  및  국회·중앙부처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증하며  도정의  외국인정
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공백을  보완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

 강원특별법의 외국인·유학생 관련 조항의 미비와 실효성 부족을 점검하

고 중앙정부에 공동개정 의견을 제안하는 법률 검토 기능 강화 필요

 도의회 차원의 정책평가를 통해 예산·조례·인력구조가 도가 목표로 하는 

유학생 잔류율 제고와 실제로 연계되는지를 검증하는 체계 마련 

 외국인정책 추진 시 비자·정주·산학연계 요소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

분에 대해 별도의 조례 개선 청구권을 활용하는 적극적 입법감독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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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는  시군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의  기준선과  운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

 지역별 정주기준·생활환경·의료·교통 접근성 최소기준을 조례에 반영하

고 시군 이행도 조사권을 도의회가 확보하는 구조 마련 

 대학 밀집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 유학생 지원 수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균형교부 방식 검토 및 예산 배분 기준 재설계

 도의회가 시군의 연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는 ‘정

책계획 제출 의무제’ 도입을 검토 

❚ 도의회는  대학·기업·시군이  제기하는  외국인  유학생·인재  지원  요구가  도  차원의  투
자계획과  조례로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감독하고  정책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

 기업의 인력수요와 유학생 전공·취업 지원 정책이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산학협력 지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가 직접 의견 조정자 역할을 

수행

 시군 개별 사업이 중복·단절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중장기 외

국인정책 로드맵 이행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상임위 중심 감독 체계 

구축 

❚ 도의회는  외국인정책  관련  조례·예산·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감사  및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연간  보고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책임  체계를  확립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매년 의회 보고사항으로 지

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하는 책임정치 구조 강화

 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점검·기관 방문·현장 청취를 의무화하는 ‘현장정책 점검제’ 도입

 연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정책개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최소한의 제재 규정 마련

❚ 도의회는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  중심의  정책관
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정  전반의  정책집행  품질을  의회  주도로  관리하는  감독구조를 

강화

 유학생 잔류율·취업률·정주환경 만족도·산학연계 성과 등을 핵심평가지

표로 의회가 점검하고 매년 정량평가 보고를 도정에 요구하는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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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 수준이 낮은 시군·대학·부서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후속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책임추적 구조 마련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심의에 직접 연동하여 정책 효율성과 재정책임을 

확보하는 평가 기반 예산 배분 체계 확립

❚ 도의회는  외국인  정책의  거버넌스를  재편하기  위해  도·시군·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
는  통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기존 협의회의 설치 대상·운영 방식·연간 검토 의제 등을 조례로 규정하

여 행정부 의존적 구조를 최소화하고 의회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 구현 

 협의기구에서 도출된 정책안이 예산·사업계획·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의회가 전 과정의 이행 흐름을 확인하는 전주기 감독 체계 구축

 시군·대학·기업의 참여 불균형으로 협의기구가 형식화되는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의회가 정기점검과 운영 평가를 수행하는 감독장치 도입

❚ 도의회는  정주·생활·안전  영역의  현실적  개선이  외국인정책  목표  달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권  보장·권익  보호  정책을  의회  주도로  강화

 응급의료 접근성·야간 진료·생활안전 시설 부족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정주권 보장 조항을 의회가 명확히 규정

 외국인 주거 안전·임대차 분쟁·생활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외국인 생활권 보호 실태조사’를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권 행사 

 권익보호 결과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개선 요구 및 예산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보호 체계를 의회가 주도적으로 확립

❚ 도의회는  유학생·외국인  인재가  강원도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외교·국제
협력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  점검을  수행

 국제협력 사업과 외국인 정책이 연계되는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전면 검증하고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평가

 동문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전략이 지역산업·관광·교육 분야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연계 모니터링’ 기

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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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는  외국인정책  개선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강
원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활용한  정책  실험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법무부·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식 협의 채널을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여 지방의 정책 수요가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치 기능 강화 

 외국인정책 실증사업·규제특례 도입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통해 강원도

가 지역혁신 선도지위를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전략적 의회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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